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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안

▣ 연구과제명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 연구책임자

입법평가연구센터(주문형 수시과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통사고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의 경
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음
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그러나 운전자의 음주에 의한 자동차 교통사고가 심각한 문
제로 대두되고 음주운전사고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교통사고 8.7% 증가 등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매년 40-50만건의 운전면허정지․취
소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 중 5% 내외인 2만여건이 행정심
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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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관하여 단순히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거나 운전면
허취소기준을 현재보다 낮추어 엄격하게 하자는 추상적인 
입법대안이 아닌 규범 효과성․효율성 및 수용성을 측정하
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행정처분(면
허취소․정지)기준을 제시함 

□ 이에 입법평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실태와 그
로 인한 피해 등 문제 발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음주운전 단
속기준 관련 규정들을 평가하여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과제명: 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6)
-연구목적: 음주운전의 실태와 관련 정책연구

-교통사고통계 분석
-외국의 음주운전 규제 조사
-음주운전 규제정책 분석

-음주운전 처벌 역사
-음주운전 억제 효과
-음주운전의 추세에 따른 정책제언

2

-과제명: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강화 방안
-연구자(년도): 교통과학연구원(2008)
-연구목적: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

-외국의 정책사례
-음주운전 억제 대책
-전화 설문조사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적 변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

본 
연구

-선행연구는 교통사고통계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실태를 추이하고 이에 관한 정책제안을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입법평가기법을 통하여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규범분석
-전문가 및 실태조사
-수범자 설문조사
-비교법적 연구
-대안제시

-병행입법평가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률 체계 분석
-단속기준 효과성․효율성 측정
-처벌기준 효과성․효율성 측정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분석
-입법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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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 음주운전 단속기준 관련 규범내용 및 체계 고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 운전금지): 금지, 호흡
측정, 채혈측정,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
 ｢교통단속처리지침｣

  (경찰청장 훈령)
  제3편 주취운전 단속

 ｢도로교통법｣ 
  제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별표 28] 취소․정지 처분 기준
  ․정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0.1% 미만
  ․취소: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과 측정불응 시
   제150조(벌칙) 2년 이하

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
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9. 10.부터 강화 예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음주
운전 
단속 
기준
관련 
법령 

직접 근거 도로 교통법

형
사
처
벌

행정 처분 특례법

□ 음주운전 실태조사
: 주요 위반사례 및 법령, 단속․처벌 과정의 비효율적 요

소 조사
□ 음주운전 주요 변인 측정 
□ 자가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음주운전에 대한 실태 (경험, 경력, 생업, 특성)

: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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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관련 통계자료를 통한 비교
분석

□ 병행입법평가 기법을 통한 입법대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 문제분석 및 규범분석(국내법 및 외국법제)

□ 전문가회의(조사방법개발 및 준비) 

□ 음주운전 관련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
□ 워크숍1 (실태조사결과 토론 및 설문조사 설계)

□ 수범자 설문조사(자가운전자 등)

□ 워크숍2 (설문조사결과 토론)

□ 입법대안 개발 및 심사(도로교통법 개정 등)

□ 워크숍3 (전문가 및 수범자 공동토론 및 심사․수정)

▣ 기대효과

□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조사
하여 주요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인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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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객관
적 기준과 입법대안을 제시하여 생명 및 사회경제적 손실
을 방지함

□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음주운전 실태파악
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에 대한 수용성을 
측정할 수 있음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법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과 관련한 규범의 실효
성을 담보하고 규범의 수용성을 증대함

▣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 연구기간

2010.01~2010.10

주 요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계획 및 착수심의

워크숍
전문가회의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
대안개발 및 심사

최종심의 및 
보고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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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예산

(생략)

※ 붙임 : 음주운전의 적정 처벌수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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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의 적정 처벌수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1. 도 입
- 여러 국회의원들과 해당 관계부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

한 필요성 인식
- 이에 규범적 의미 뿐 아니라 경제적 분석을 통한 정당성 부여 

2. 법적, 경제학적 접근 방법
- 공익을 위해서 공공정책은 개인의 결정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음
  (법적 근거 조항)

- 음주운전이 개인의 비용 절감 차원 등에서 얻는 이익에 처벌수준
이 미치지 못하여 음주운전의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 

  (개인의 비용 절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에서 사망과 상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
에 개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 선행연구의 경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총 처벌액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의 총 손실(비용)이 같은 수준일 경우를 최적으로 판단
함(Gary Becker, 1968등) 

3. 방법론
<모형 소개>

U≤P =L        ....... (1)

이때, U는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득,

P는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처벌,

L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예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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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재적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지에 대한 판단은 U와 P에 
의해 이루어 짐. 위 모형에서와 같이 U ≤P  일 경우 잠재적 음
주운전자가 합리적일 경우 음주운전을 할 유인은 없어짐.

2) U는 설문 등을 통해 추정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측정은 어려움. 

3) 따라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P를 최대화하여(처벌기준이나 형량을 
높이거나, 검거확률을 높이는 등) 음주운전의 유인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방법임.

4)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예상손실은 최소화해야 함.

5) 결국 최적 처벌수준은 P =L이 되는 수준임.

  - P를 극대화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감소시켜 사회적 편익을 극
대화 하는 의미를 가지며, L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의미임

6) 사회적 측면의 분석과는 별개로, U를 설문을 통해 추정할 경우 
잠재적 음주운전자의 측면에서 음주운전을 할 유인이 큰지를 판
단해 볼 수 있음.

7) 음주운전에 대한 예상 처벌은 외부비용 발생에 대한 행동에 세
금을 부과하는 피구세1)와 유사

<실증연구를 위한 모형의 구체화>2)

1) 피구세(Pigouvian tax)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환경오염세’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적인 세금의 목적이 재정수입확보 혹은 경제정책적인 이유로 부과되지만 피구세는 
‘외부성(externality)’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자세한 내용은 부록으로 정리).

2) Donald S. Kenkel(1993)의 모형을 응용하여 재구성 하였음.

A∙F=D∙
dY
dq

+G         ....... (2)

이때, A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유죄를 받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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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소개에서 P =L의 최적조건을 실증분석을 위해 위화 같이 
수정할 수 있음.

  - 식(2)의 좌변은 음주운전에 대해 부과되는 벌칙의 총합
  - 우변은 사망과 상해 및 대물피해 비용과 추가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정부지출 등)의 총합
2)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는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함.

  - 현재의 음주단속 기준이 관대한지 과도한지를 판단하여 음주운전 
처벌 변경의 근거제시

3) 추가적인 분석 시도 
  - 설문을 활용한 잠재적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유인 분석(처벌 

변경에 대한 잠재적 음주운전자의 탄력성 등)

F는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로 받은 경우의 처벌
(the penalties paid by convicted drunk drivers),

D는 음주운전 피해건수(사망, 부상, 대물피해 등),

dY
dq는 음주운전 피해에 대한 화폐 환산 가치,

G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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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표 1> 음주 운전자에게 부과된 처벌 총합(미국의 예)

<표 2> 사망과 상해 비용: 음주운전의 희생자들(미국의 예)

결과 사고건수(건) 사망, 상해 당 
가치($)

총비용
($ million)

Death 5,760 2,000,000 11,520
Minor injuries 212,132 4,000 849

Moderate injuries 24,352 30,000 731
Serious injuries 8,613 115,000 990
Severe injuries 1,629 375,000 611
Critical injuries 1,918 1,525,000 2,925

Total 17,626

1) 식(2)의 각 항목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필요
  - 음주운전 형사처벌자 수, 처벌 형량(벌금, 민사합의 비용 포함)

  - 처벌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자료
2)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 피해정도
  - 피해액 또는 피해금액 환산을 위한 상해 및 대물피해 자료
3) 교통사고 시 사망을 포함한 등급별 상해의 보상액 자료(보험 비용)

4)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비용

처벌의 형태 처벌건수
(건)

부과액
($)

총 부과액
($ million)

벌금 1,174,260 588 690 

구속 178,580 129 23

면허 정지 386,749 1,120 433

보험비용 1,174,260 3,054 3,585

총합 - - 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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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 취소 및 정지로 인한 불편도 지수, 면허 재발급에 들어가는 
비용(추후 설문을 활용)

6) 자동차 소유와 운행에 들어가는 일평균 비용
7)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정부 행정 비용(경찰, 검찰 법원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정부지출(각종 캠페인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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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피구세(Pigouvian tax) 

피구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환경오염세’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적인 세금은 재정수입확보 혹은 경제정책적인 이유로 부과되지만 피
구세는 ‘외부성(externality)’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범죄가 없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
인 사회이지만 범죄율을 0%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비용(경찰
력)이 들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경찰력에 대한 설명이지만 만일 
사회에 나쁜 해악을 끼치면서 혼자서 이익을 보는 경우에 사회전체적
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논의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이럴 때 적용하는 것이 즉 피구세이다. 피구세는 사회 문제를 치유한
다는 의미의 ‘교정과세’적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그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좀 더 치밀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령 5000원어치의 생산
을 하는 염색공장이 있고 이 공장은 오염물을 강물에 방류함으로써 
3000원어치의 오염비용을 유발한다고 하자. 만약 정부가 오염비용 모
두를 부담하도록 과세 한다면 염색공장은 수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
여 조업중단을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3000원어치의 오염물질은 더 
이상 방류되지 않겠지만 5000원어치의 생산수익은 더 이상 창출되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효과를 방치했을 때 보다도 못
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경제학자 피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1. 최적의 산출량 수준에서의 한계 피해액 만큼의 세율을 부과
ex) 공장에서 샴푸를 만드는데 사회 후생이 최대가 되는 생산량이 

50개 인데 이 공장에서는 60개를 생산한다. 10개를 더 생산함으
로서 공장은 이익이 되겠지만 환경 비용부담 등으로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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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적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정부는 10개의 생산물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10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그 
세금의 크기는 추가적으로 10개의 샴푸를 만드는데 있어서 발생
하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액(한계오염비용)과 이를 정화하기 위해
서 들어가는 정화비용(한계정화비용)이 같아질 수 있도록 공장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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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제재수단의 내용과 현황
황해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

이항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1.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가.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사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

○ 행정심판이 빈발하는 음주운전사건에 급증 원인에 대한 연구(주
요 위반사례 및 법령, 단속․처벌 과정상 불합리한 요소 분석) 

및 사회적․경제적 비용 분석
    -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매년 40만 50만건의 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5% 내외인 2만 여건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상 단순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대개 100만
원 내외의 벌금과 1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는데 그쳐 운전자
들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다른 심리적 저항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납부하고 1년 뒤 운전면허
를 재취득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한 실정

○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심판 청구건수도 계속 증가하여 많은 사회적․경제
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나. 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
○ 음주운전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입

법대안 개발 및 심사(도로교통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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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50만건에 달하는 운전면허 관련처분과 재면허신청의 악
순환을 끊고 법이 살아 있다는 점을 운전자에게 보여줌으로
써 음주운전이 만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준법정신을 고양함

○ 이에 따라 음주운전실태 및 관련통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하여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분석하고, 미국․
독일 등의 외국 입법례 등을 비교 연구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관
련법령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 강구

  

<입법대안 예시> 
중요한 사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되, 다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매우 제한
적으로 하여 한번 취소되면 운전하기 어렵도록 하며, 다수의 위반사항은 과
징금제도로 전환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함

2. 교통관련 법령 관계도

 도로교통법(면허)
 도로교통법 시행령(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운전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도로교통법(이의신청)
 자동차관리법(이의신청)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면허 처분 구제·절차

교  통운전자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등록령
 자동차 등록규칙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정지)
 도로교통법(벌칙)
 도로교통법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등록 교통법규위반
도로, 시설 교통사고

 도로교통법(도로)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고속국도법(통행제한)
 고속국도법 시행령(통행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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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소지 현황 (2009년말)

  인 원 별 종 별
계 남 여 계 1종 면허 2종 면허

계 25,822,149명 15,817,223명
(61.3%)

10,004,926명
(38.7%) 25,822,149명 16,883,641명 8,938,508명

◇ 우리나라 자동차의 용도별 등록 대수 (2009년말) 

 용도별 총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합 계 64,484대 16,330,410대 930,316대 17,325,210대

3.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

가.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

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 제6호 내지 제8

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의 운전을 한 때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다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
당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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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4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
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5.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8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때

  7.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
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9.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
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4. 이 법에 의한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이를 행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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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
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
한 때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

  1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요청한 때

  19.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

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
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이 정
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
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
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행정처분 절차 규정) 

◇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961,526 851,161 788,529 607,892 563,983 625,617 633,098 57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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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처리 결과현황(운전자)

                                                          (단위 : 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단속건수 18,167,581 16,224,740 12,788,314 15,384,325 14,069,005

조치

통고 5,058,547 3,694,160 2,297,020 14,822,389 3,018,153
처분 (12,434,311) (12,010,290) (10,024,868) (11,391,781) (10,403,580)

즉심 1,159 1,184 333 31 32

형사
673,564 519,106 466,093 561,905 647,240입건

(  )는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건수

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
니한 때

제93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
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

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

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
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에서 운전한 때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면허정지 677,778 563,728 495,015 379,102 337,654 359,914 340,445 314,116

면허취소 273,748 287,433 293,514 228,790 226,329 265,703 292,653 26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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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
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도난, 분
실 제외)

제93조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
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
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에 한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

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
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
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
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
는 알콜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
에서 자동차 등을 운
전한 때

제93조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
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
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 등을 운전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
간 1년경과

제93조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
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
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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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
간 경과

제93조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
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9 면허증 갱신기간 경
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제93조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
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
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
간중 운전행위

제93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
단으로 운전면허를 받
은 경우

제93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
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
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

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제93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
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
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
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93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

에 한한다)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

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
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한 때

제93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
허 시험에 응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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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일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        용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
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93조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93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
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
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
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위  반  사  항 적 용 법 조
(도로교통법) 벌점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
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제93조
110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100

3.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93조
9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
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
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40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

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49조제1항제9호
제138조 및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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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적 용 법 조
(도로교통법) 벌점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9. 속도위반(40㎞/h 초과)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92조제2항

30

14. 신호․지시위반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조
제17조제3항
제22조
제49조제1항제10호
제50조제4항
제53조제1항·제2항

15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

로변경 포함)
2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제4항, 
제60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60조제2항
제27조
제39조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제5호
제51조

10

1. 제1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
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
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
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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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 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

경한다.
3.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

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

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4조 
제1항

15

30

60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
주한 때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
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
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
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
진신고를 한 때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
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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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의 벌

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

4.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와 결격기간
  (｢도로교통법｣ §82)

ㅇ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음.

  -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

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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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ㅇ 운전면허취득의 결격기간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도 해당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
를 받을 수 없음. 

제한
기간 사         유

5년 ㅇ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인적피
해가 있는 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년 ㅇ 위 사유 외의 사유로 인적피해가 있는 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ㅇ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ㅇ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취․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ㅇ 무면허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
ㅇ 결격기간에 있는 자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ㅇ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ㅇ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수

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ㅇ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ㅇ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취․절취

한 경우 
1년 ㅇ 위의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6개월)
바로 

면허시
험에 

응시가 
가능한 
경우

ㅇ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ㅇ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ㅇ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벌금 이상

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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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 건)

구분(연도) 중앙선 침범 음 주 무 면 허 속도 위반 신호 위반
2004년 95,050 500,446 146,991 11,383,293 1,420,205

2005년 60,784 385,178 117,651 10,739,626 1,456,563

2006년 51,093 353,580 102,874 8,583,274 1,515,108

2007년 64,117 412,482 136,554 9,846,701 1,657,748

2008년 76,129 434,148 192,117 8,862,480 1,713,423

◇ 음주운전 단속 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단속건수 419,805 485,149 500,446 385,178 353,580 412,482 434,148

◇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제기 현황
구분연도 접수 심 리․의 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2004 17,875 17,071 3,160

(18.5%) 13,378 533

2005 18,430 18,430 2,888
(15.7%) 14,985 557

2006 16,523 15,813 2,717
(17.2%) 12,799 297

2007 19,997 20,589 3,544
(17.2%) 16,744 301

2008 19,538 18,608 3,127
(16.8%) 15,244 237

2009 24,054 22,708 3,800
(16.7%) 18,549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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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처분사유
구  분 2007 2008 2009 합계 비율(%)

음주운전 16,727 14,986   19,254 46,733 84.24 

정지기간중 운전 342 803 1,382 2,671 4.81 

벌점초과 1,083 818 865 2,672 4.82 

인적피해 사고야기후 도주 560 489  615 1,515 2.73 

음주측정불응 443 441 486 1,259 2.27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 67 127 118 287 0.52 

미등록 차량운전 49 35 51 124 0.22 

타인 차량 강취/절취 43 30  47 108 0.19 

기타 75 126 98 106 0.19 

합계 19,389 17,855   22,916 55,475 100.00 

◇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 생 230,953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사 망 7,224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부 상 348,184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 338,962

◇ 음주교통사고의 발생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생건수 24,994 24,983 31,227 25,150 26,460 29,990 28,416 26,873

사 망 자 1,004 907 1,113 875 910 920 991 969

부상건수 42,165 42,316 55,230 44,522 48,153 54,255 51,370 48,497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36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사고 발생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생(%)
19,367 18,556 18,440 16,346 14,653 14,480 12,684 11,613

(-15.8) (-4.2) (-0.6) (-11.4) (-10.4) (-1.2) (-12.4) (-8.4)

사망자 549 506 472 387 370 360 340 297

부상자 26,572 26,066 27,035 24,075 22,349 22,660 20,057 18,373

5. 벌칙의 대상과 내용

ㅇ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

조, 제149조제2항)

   -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
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
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 

ㅇ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9

조제1항)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를 철거․이전하거
나 손괴한 사람 

ㅇ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0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

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

콜과 이들이 들어 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부
탄가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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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 교통안전교육의 개인별 수강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교통안전

교육 강사 
   -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을 받은 사람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능교육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자동

차운전교육을 한 사람 
ㅇ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1조)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52조)

   - 무면허 운전 
   - 무면허운전을 시킨 고용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

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

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학원명칭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자
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도로
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또는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이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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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 경우 
ㅇ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도로교

통법｣ 제153조)

   -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
치), 제47조(경찰공무원의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운전자에 대
한 조치) 또는 제58조(고속도로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
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
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
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 

   -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
한 사람 

   - 운전면허에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
건’ 등이 붙었는데도 그러한 조건에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ㅇ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도로교통법｣ 제154조)

    -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을 
한 사람 

    -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 과로․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에서 운전한 사람 
    -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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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의 무면허운전을 시킨 고용주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의 운전

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 도로공사신고 및 안전조치 등의 위반 
    -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 명령을 위반한 사람 

ㅇ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도로교통법｣ 제155조)

   - 운전면허제시 의무위반자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칙행위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속도 위반(40㎞/h 초과)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10만원
9만원
6만원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횡단․유턴․후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

법 위반을 포함한다) 
•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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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 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통행금지․제한 위반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 위반 
• 정차․주차금지 위반 
• 주차금지 위반 
• 정차․주차방법 위반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유아나 동

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을 포함)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

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적재함 승객탑승 운행행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 고속도로 진입 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

이행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 혼잡완화 조치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 
• 속도 위반(20㎞/h이하) 
• 진로변경방법 위반 
• 급제동금지 위반 
• 끼어들기금지 위반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3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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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범칙행위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서행의무 위반 
• 일시정지 위반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 좌석안전띠 미착용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

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 위반 
• 통행우선순위 위반 
• 최저속도 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고인물등을 튀게 하는 행위 
•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 운전 
•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해서 승객을 유치하는 경

우만 해당)․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 적성검사기간 경과
• 3개 이하 
• 3개 초과 6개 이하 
• 6개 초과 9개 이하 
• 9개 초과
• 면허증휴대의무 위반 
• 면허증 반납 불이행 

차종구분 
없이

4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3만원
3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및 행위자
•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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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
설기계

*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및 행위자
• 중앙선을 침범한 차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신호․지시 위반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이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
• 40㎞/h 초과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
용주등

•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하는 경우에 적용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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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자
3만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2만원 •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가. 3 개월 이하
나. 3 개월 초과 6 개월 이하
다. 6 개월 초과 9 개월 이하
라. 9 개월 초과 

8.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최근 전체 교통사고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사고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단위 : 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사고 260,579 230,953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음주사고 24,994 24,983 31,227 25,150 26,460 29,990 28,416 26,873

* ‘08년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870명으로 교통사고로 인
한 사망자 969명의 6배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수
가 높음

※ 2008년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10조8천억원
                                                        (단위 : 억원)

피해종별 세부종별 2008

총비용 총비용 108,135

물적피해 소계 5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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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종별 세부종별 2008

차량 34,180
대물 25,337

인명피해
소계 39,296
사망 26,316
부상 12,980

사회비용
소계 9,322

교통경찰 2,699
보험행정 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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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
김호석 (경찰청 법무규제개혁담당관실 경감)

경찰청, ‘음주운전근절 치안대책’수립, 적극 시행키로!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로 4,700여명 사망 및  
 최근 5년간 3회이상 상습음주운전자 62.3% 증가에 따라 -

 ��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 운동(3. 1~ 5. 31, 3개월)

 �� 단속경찰관 안전확보 및 지역경찰 ‘운전자보험’ 가입 추진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 교통경찰 死傷시 보험치료비 때문에 과실범 처

벌 관행 개선
 �� 음주량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
 �� 상습 음주운전자 심화교육 조건부 면허 재취득
    (알콜 비의존성 확인서 제출)

 �� 상습 음주운전자의 대중교통 등 취업 제한

 경찰청(강희락 청장)은 

    최근 5년간 교통사망사고는 8.5% 감소하였으나, 3회이상 적발
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62.3% 증가하고, 음주운전 사망자가 매
년 1천여명(전체 사망사고의 약 17%)에 달해 최근 5년간 4,700

여명이 사망하는 등, 

    갈수록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여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음주운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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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치안대책’을 수립,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사고 4,700여명(‘05년 910명 → ’09

년 959명)

       최근 5년간 3회이상 음주운전자 ‘05년 26,515명 → ’09년 
43,047명(62.3%ꀺ)

  추진 배경은

    ‘09년 음주인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 추정액이 총 7,100

억원(3,000만원 승용차 23,700대분), 전체 교통사고 손실비용중 
14.3%를 차지하고 있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 부족으
로 음주운전자의 경각심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자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정식재판에서도 감경되어 
‘솜 방망이’ 처벌,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심화교육 부재로 상습 음주운전자 증가

 ※ 음주운전 선고형 0.05∼0.1%  미만 50∼100만원 / 0.1∼0.2%  미만(또는 측정거
부) 100∼200만원 / 0.2%  초과(또는 3회이상위반) 200∼300만원 벌금

    단속경찰관 死傷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고 단속경찰관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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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경찰관을 死傷한 피의자 대부분 집행유예․벌금 등 경미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 저하 및 계속적 발생

 ��고의성의 가해(사망․중상해) 경우에도 보험치료비 관계로 과실범 처벌
 ��피해 경미로 보험 치료비 불요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중한 죄로 의율하나 

대부분 집행유예․소액 벌금으로 경한 처벌

   ※ 최근 3년간 단속경찰관 사상 피의자 220명 중 74.5%(164명) 벌금․집행유예
      ⇨ 징역형(10명) 평균 1.4년 / 벌금형(68명) 평균 320만원에 불과

   ※ ‘09.12.11 음주단속중 피해로 좌반신불구․혼수상태인 충남 서
산 김지훈상경 경우,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
장 신청(경찰)․청구(검찰)․발부(법원)하였으나, 보험치료비 때
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피의자 송치시 과실범(특가법 등) 적용, 

현재 1심 계류중 (서산구치소 입감)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
주단속 및 단속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비
용을 감소시키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법질서 확립과 함께, ‘사
망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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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Ⅰ. 음주운전하지 않는‘사회적 분위기’조성 

��『천만인 서명운동』전개, 공감대 확산

    경찰청(강희락 청장)은 3. 1∼5. 31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
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경찰청장의 ‘음주운전근절 元年 선포’와 ‘1호 서명’으로 시작될 
서명 운동은 전국 지방경찰청장도 시․도별 ‘1호 서명’으로 지역 
참여를 유도함과 함께 경찰관서 및 기업체 홈페이지의 ‘사이버 
서명’과 ‘TV 공익광고’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참여 유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 MOU를 체결하여 홍보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음주운전 예방 시민순찰단을 구성, 

    유흥업소 주변 캠페인 전개 및 
    주류업체 광고와 제품 문안에
    음주운전근절 내용을 게재하는 등 
    체감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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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음주운전 단속 및 안전조치 강화

�� 음주운전 단속 현장 안전조치 강화 등          

    단속현장의 시인성 제고로 
    단속경찰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LED 입간판을 구매․보급하고, 

    LED X-밴드를 제작․시범운영할 계획이고, 

    ‘휴대용 과속방지턱’과 ‘단속용 안전모’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실질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경찰에게도 ’운전
자보험‘ 가입 확대로,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 지역경찰 음주단속 실적 연평균 214,243건
 

�� 음주단속 장소 확대 등 단속 강화

    음주운전 단속장소를 기존 1,032개소에서 5,199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서명기간 중 지역실정에 따라 ‘음주단속’을 강화키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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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등 법․제도 개선

�� 단속경찰 死傷 운전자 처벌 강화 및 음주운전 처벌 세분화

    단속경찰관을 死傷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부처와 협조, 자동차손해배상법상 死傷 경찰관에 대한 특례 
신설을 추진하여 보험비 때문에 死傷 피의자를 과실범으로 처
벌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국회 교통안전포럼’ 공동,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제도개선 위한 심포지엄 개최 
  ※ 국회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08. 10월 의

원 67명으로 출범, 매년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 등 활동
��금감원 등 협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교통경찰 死傷 처리특례 신설, 보

험치료비 보장, 보험 치료비 때문에 과실범 처벌 방지 
 ☞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우선 추진
  자동차 보험약관 중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음주단속 경찰관 死傷 운전자는 고의범인 살인․중상해로 처벌 강화

    또한, 음주량에 관계없이 획일화되어 있는 현행 음주운전처벌 
규정을 음주량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
여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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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死傷 운전자와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음주량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 ≫

�� 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제재 조치 강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정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교정교육
조건부 면허 재취득’을 검토할 예정이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 재취득시 ‘알콜 비의존성 확인서’ 제출
을 의무화하고, 단순음주운전자도 적발 회수별로 심화교육 과정
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회 이상 적발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화교육 과정’ 신설, ‘심화교육조건부 면허 
재취득’ 검토

  ※ 현재 상습음주운전자는 특별교육없이 교통법규 위반자 모두에게 획일적인 소
양교육(4시간) 또는 참여교육(8시간) 실시 중

  ⇨ 13개 지역별 도로교통공단(’12년 예정)에 ‘상습음주운전자 심화교육프로그램 신설’ 추진
��면허 재취득시 의료기관 발급 ‘알콜 비의존성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검토
��단순 음주운전자도 상습화 방지 위해 적발 회수별 심화 교육과정 마련 
  (1회 적발시 / 2회 적발시 교육프로그램 및 기간 등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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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자의 취업 제한

    고속도로 화물차 및 관광버스 음주운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
해양부와 협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버스․화물
트럭 등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해 나갈 예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고용제한 기준’ 마련,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
주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 동법 제21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정

  경찰청(강희락 청장)은
 

    음주운전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정과제인 ‘교통사망사고 절반줄이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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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1. 음주운전 및 처벌에 대한 접근방식

1)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은 심각한 정도인가
(1)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 2008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873건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5.4%감소하였음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망자수 추이를 보면 1990년 이
래로 증가하고 있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7.5%, 음주
운전 사망자수는 5.4%씩 증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8년에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5%, 

사망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5%였음 
   - 교통사고 점유율은 전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사망

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전체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 

     발생건수 : 1990년에는 전체의 2.9%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
는 12.5%임,

     사망자수 : 1990년에는 전체의 3.1%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
는 16.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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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은 어떠한가
 EU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의 30∼40%를 차지하
면서 과속운전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ETSC, 

2006)

 미국의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점유율이 30%가 넘고 
있음

(3) 시사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다지 높지 않음
 현재의 추이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어떠한가
(1)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국가별 음주단속방법을 단계화하면 <표 1>과 같이 4단계로 나누
어 볼 수 있음

   - 다수의 국가가 교통사고에 연루되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
하거나 음주운전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호흡 또는 혈액검사
를 실시함

   - 북유럽이나 일부 서유럽 국가의 경우 도로변 호흡검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단속을 철저히 하는 차로 점거후 검사
(Blanket Test)방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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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음주운전 단속방법

단속수준1) 단속방법 해당 국가

제4단계 차로 점거 후 검사
(Blanket Test)

특정 구간의 차로 일부 또는 전 차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전체에 대하여 호흡
측정 실시

우리나라, 핀란드, 에
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제3단계 무작위 호흡검사
(Random Breath Test)

▪음주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
간과 장소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
사 실시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할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 가능

스웨덴, 프랑스, 네
덜란드, 그리스, 헝
가리, 호주

제2단계
음주검문소(soberry 
checkpoint)에서의 
무작위 검사

음주검문소에서 일정한 기준(예 : 자동
차 3대당 1대)으로 차량을 정지시킨 후 
검사 실시

미국2)

제1단계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한 검사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이는 운전자
에 한하여 음주운전 단속 실시

일본, 독일, 캐나다, 
이태리, 벨기에, 오
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주 : 1) 단속수준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단속방법이 강화된 것임
    2)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른데 제1단계와 제2단계가 혼재되어 있음

(2) 음주운전 처벌기준
 다수 국가가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으로서 혈중알콜농도를 채택
하고 있는데, 최저 기준치는 0.02%∼0.10%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일부 국가에서 초보운전자, 청소년 운전자, 대중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해 음주운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혈중알콜 농도기준치 0.05%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스
웨덴,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수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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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음주운전 단속기준

국가 적용기준 저연령 또는 사업용 운전자

스웨덴 음주운전 : 0.02%(1990년)
심각한 음주운전 : 0.10% 별도규정 없음

덴마크 0.05% 별도규정 없음
핀란드 음주운전 : 0.05%

심각한 음주운전 : 0.12% 별도규정 없음
영국 0.08% 별도규정 없음

프랑스 0.05%(1995년) 대중교통운전자 : 0.02%(2004년)

독일 음주운전 : 0.05%(1998년)
심각한 음주운전 : 0.11% 초보운전자, 저연령 운전자 : 0.00%(2007년)

오스트 
리아 0.05%(1998년)

초보운전자(1992년), 이륜차운전자, 20세 
이하의 저연령 운전자, 7.5t 이상의 차량 
운전자 또는 버스운전자(1998년) : 0.01%

미국 연방기준 : 0.08%
모든 주 : 0.08%

저연령 운전자 : 주별로 0.00% 에서 0.02%
사업용 운전자 : 0.04%

캐나다
연방기준 : 0.08%(1969년)
1개주 : 0.04%
8개주 : 0.05%
3개주 : 0.08%

저연령 초보운전자 : 0.00%

일본 0.03%(2002년) 별도규정 없음

호주 연방기준 : 0.05%(1982년)
모든 주 : 0.05%

저연령운전자 : 5개주는 0.00%, 3개주는 
0.02%
사업용운전자 : 4개주는 0.00%, 4개주는 
0.02%

(3) 처벌수준
 다수의 국가들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2∼3단계의 처벌기준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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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병과하고 있음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주어지나 혈중알콜농도
가 높은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음
 국가별 낮은 혈중알콜농도 수준의 음주운전 벌금액을 비교하면 

<표 5>와 같이 0.05% 수준에서는 원화를 기준으로 219,000원에서 
627,000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벌금액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임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님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재범이나 상습위반에 대한 대
책이 강화되어 있음
 형사처벌보다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상대적 효과성이 높으나 
이는 국가별로 시스템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평면적 비교가 
어려움

<표 3> 국가별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 비교
국가 BAC 벌금액 원화기준 환산액

프랑스 0.05∼0.079 135€ 219,000원
독일 0.05∼0.079 250€ 406,000원

오스트리아 0.05∼0.079 218∼3,634€ 354,000∼5,901,000원
미국 뉴욕주 0.05∼0.079 $300~$500 315,000∼525,000원

캐나다 온타리오주 0.05∼ $600∼$2,000 627,000∼2,090,000원
일본 0.03∼ 30만엔 이하 2,996,000원 이하

호주 수도주 0.05∼0.079 $500 미만 4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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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처벌강화는 효과가 있는가
(1)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호주, 미국,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의 혈중알콜농도 단
속기준 강화가 교통안전(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및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남
 많은 연구들에서 재범 및 교통사고를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운전행태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함
 단속기준 강화의 초기에는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나다가 시
간이 경과한 후 효과가 감소하여 이전과 같은 사고율을 나타내
는 경우가 많음
 단속기준 강화 이후 재범 또는 교통사고가 감소한 경우 그 원인
이 단속기준 강화 효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부
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단속기준의 강화보다는 지속적 단속, 교육을 통하여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단속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음

(2)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
 형사처벌

   - 억제모형이 정교화된 최근의 연구에서는 처벌의 엄격성이 음
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는 없다고 함 

   - 구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의 효과는 부정적이며, 상대적으로 구
금형보다는 벌금형의 효과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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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형을 포함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지 않음

   -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운전자 집단에 따라 다른 효
과를 나타냄

 운전면허 행정처분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처분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

고 야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위법운전자에 대한 제재수단간 효과를 보면 운전면허 행정처

분 실시가 자유형, 교육, 치료처분에 비하여 법규 위반이나 교
통사고 야기 측면에서 효과가 큼

   - 행정처분기간별 효과를 보면 단기간의 행정처분보다는 비교적 
장기적인 행정처분이 효과적임

(3) 기타 제재수단 도입
 차량 압류 및 시동잠금장치 설치는 다른 제재수단에 비하여 재
범율 방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효과는 운전행동
을 개선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여 시동잠금장치 제한이 종료되
는 경우 감소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최근 도입되고 있는 위반운전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은 전통적 제재수단만의 적용에 
비하여 효과가 높음

2.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정책방안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전략방향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규제전략 수립

   - 효과가 없는 처벌의 억제력에 근거한 명령지시적 접근방법으
로부터 탈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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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의 접근법 활용 : 포괄적․실용적․결과 지향적인 규제
순응 접근방법 도입, 단계적 대응전략, 기타 규제순응 도구의 
종합적 활용

 규제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단속전략 수립
   - 성향적 요인으로 인한 재범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 감시와 모

니터링 체제 구축 필요
   - 시동잠금장치 설치, 위반자 맞춤형 감시강화 프로그램, 음주운

전 회피 프로그램 등 적용 검토 필요
 정책순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 선택

   - 음주운전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규제내용과 방법에 대한 동의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 처벌에서 설득이나 유인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 

필요

2) 단속 및 처벌 관련 추진방향
(1)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사례, 기대되는 교통안전 효
과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출 근거를 
찾기 어려움
 초보운전자, 청소년 운전자, 대중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해 선
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용근거는 운
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켜 운전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휴대용 음주측정기는 혈중알콜농도가 낮아질 경우 신뢰로운 측
정이 어려우므로 유럽 등에서 활용하는 정밀음주측정기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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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음

(2)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없고,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벌
금액이 낮은 수준은 아니므로 이를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최근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위반 감소효과가 없는 것은 처벌
의 강화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에 대한 운전자 홍
보가 부족하기 때문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음주운전 위반 횟수,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일정

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습음주운전 처벌에 대하여 운전자들에게 홍보하여 상습 음

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 기타 시간적․경제적 손해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함

(3) 음주운전 행정처분 시스템 개선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제도, 행정심판 관련

   - 음주운전 행정처분 구제제도나 행정심판이 다수 제기되고 인
용되는 것은 위반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배제된 채 위반행위 
성립 자체로 행정처분이 실시되기 때문임

 취소처분 절차 개선
   -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서 위반

행위의 내용, 대상자의 위반 전력, 개인 신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전면허 취소 여부, 결격기간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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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은 법원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담당하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 보호, 행정처분에 대한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볼 때 바람
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4) 기타 음주운전 예방대책
 교육 또는 운전면허 재취득 요건 강화

   - 알콜 의존성 등 부적응 행동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 치
료․교정 프로그램을 신설 필요 

   - 특히 상습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감경의 일환으
로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시동잠금장치 등 기타 제도 도입방안
   - 시동잠금장치 설치는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근

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된 기술적․경제적 문제도 없음
   - 운전면허 정지 또는 결격기간 단축과 연계한다면 효과성이 높

을 것이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으로 인한 문제 해
결 가능

   - 차량 압류의 경우 위반 대비 처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시행하기에 부적절함

3. 연구방향 및 진행에 대한 제언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최근 동향 고려 
   -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 및 교육을 강

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경찰청의 동향에 대한 고려 및 유기적 관계 구축 필요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명묘희)

63

 전통적인 처벌방식 외에 효과적인 예방대안 제시 필요
   - 국내외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효과가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처벌 
강화 효과가 없었음

   - 단순히 처벌기준이나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보다는 음주운전 발
생원인을 탐색하여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전
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
행할 필요가 있음 



<별첨>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방안

2009. 11. 18

도 로 교 통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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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알콜은 운전자의 안구운동을 저해하고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방해한다. 즉 혈중알콜농도 수
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의경계가 감소하고 졸음이 증가하며 시력이 손
상되며 정신운동 기술, 정보처리 및 분할된 주의기술 등 운전관련 기
술들이 손상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
로서 입증이 되고 있는데, EU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
의 30∼40%를 차지하면서 과속운전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ETSC, 2006), 미국의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점유율이 30%가 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고전적인 음주운
전 단속과 이에 대한 처벌로부터 시작하여 음주운전자들의 재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와 캠페인 등이 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2008

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873건이고, 사망자수는 969명이
었다. 1990년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7.5%, 음주운전 사망
자수는 5.4%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사고발생건수는 12.5%, 사망자수는 16.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및 정부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처
벌수준 상향 조정, 음주운전자 이외의 관계자에 대한 처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2007년 말에는 위험운전치
사상죄를 신설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였고, 올해에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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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처벌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
로 상향조정하였다.

음주운전 예방대책으로는 ⅰ)벌금, 구금,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특
별억제에 기반한 제재, ⅱ)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ⅲ)차량 압류 
및 시동잠금장치 등의 기술적 지원에 의한 대책, ⅳ)전자 감시 등 위
반자 모니터링과 보호관찰 등의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법적 제재에 대한 위하를 통하여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첫 번째 제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음주운전 감소대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
을 제기하며 음주운전 제재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 음
주운전 제재 효과 및 효과적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등을 토
대로 음주운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제재에 대한 
   선행연구

1.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1) 알콜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알콜은 운전자의 안구운동을 저해하고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방해하게 된다((National In-

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1994). 그리고 뇌의 정보처리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도로 표지판, 교통신호와 같은 자극에 
대하여 반응이 늦어지게 한다. 이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됨에 
따라 도로상의 위험에 대한 반응이 늦어져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
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Barzela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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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Alcohol Studies(2002)의 연구에서는 알콜이 신경계의 활동
을 느리게 하고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반응시간을 더디게 함으로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음주 후에는

- 뇌는 눈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 정보 처리는 더욱 어렵게 되고 근육에 대한 명령은 지체된다.

- 반응 시간은 10%에서 30% 정도 늦어진다.

- 다중 처리 능력이 감소된다.

- 야간 시력과 원거리 물체를 보는 능력이 25% 정도 감소될 수 있다.

- 희미하거나 복시(double vision)가 발생한다.

- 집중력이 감소된다.

그러므로 알콜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일을 지각하는 운전자들의 능
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 중에 한 눈은 도로에 두고 적정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위
험한 상황을 주의하여야 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등 몇 가지 일
들을 동시에 수행하여야만 한다. 결국 알콜은 이러한 행위를 조화롭
게 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과도한 자신감을 일으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Alcohol Healthwatch, 2003).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의경
계(vigilance)가 감소하고 졸음이 증가하며 시력이 손상되며 정신운동 
기술, 정보처리 및 분할된 주의기술 등 운전관련 기술들이 손상되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2) 혈중알콜농도 수준과 운전행동
NHTSA(1978, 1989, 2005)는 운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

하는 능력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를 종합하면서 다
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보다 단순한 행동과제와 관련해서 신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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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반응은 0.04%∼0.05% 정도의 낮은 BAC 수준에서도 일부 개인에게 
있어서는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0.10% BAC 

수준에서 동일한 손상을 경험한다. 단순 추적과제에서는 0.10% 이하
에서는 심각한 저하가 일어나지 않지만 좀 더 복잡한 추적과제에서는 
0.05∼0.10% BAC 수준에서도 대부분이 저하를 나타낸다. 과제간의 주
의분할 능력은 대단히 낮은 BAC(예컨대 0.02% BAC)에서도 손상될 
수 있으며, 0.08% BAC 이상에서는 대부분이 손상된다. 

<표 1> BAC수준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BAC 전형적인 영향 운전에 미치는 영향

0.02%

•약간의 판단력 상실
•(정신적 신체적인) 이완
•약간의 체온 상승
•기분의 변화

•시각 기능(동체 추적) 저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

하는 (분할된 주의집중) 능력 
저하

0.05%

•과장된 행동
•소근육 통제력(예, 주시점 고정) 

상실 
•판단력 손상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아짐
•경각심 저하
•자제력 상실

•협응능력 감소
•동체 추적 능력 감소
•조향휠 조작 곤란
•위급한 운전 상황에 대한 반

응능력 감소

0.08%

•근육 협응(예, 균형 잡기, 말하
기, 시력, 반응시간, 듣기) 수준 
저하
•위험 감지하기 더 어려워짐
•판단, 자기 통제, 추론(reasoning), 

기억력 손상

•집중력 손상
•단기 기억력 손상
•속도 조절능력 손상
•정보 처리 능력(예, 신호 탐

지, 시각 탐색) 손상
•지각능력 손상

0.10%

•반응시간과 통제력 저하가 확실
한 수준으로 나타남
•또렷하지 못한 발음, 협응력 부

족, 사고(thinking) 지연
•차선 유지와 적절한 제동능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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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2005)

Moskowitz와 Robinson(1988)이 1950년대부터 1985년까지 수행된 177

개의 실험연구들을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BAC 0.04%에서는 21%, 

0.05%에서는 34%, 0.08%에서는 66% 그리고 0.10%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수행능력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유형은 
반응 유형에 따라 달랐는데 분할된 주의 기술, 시력 기능, 추적기능은 
0.01∼0.02%처럼 낮을 경우에도 손상되기 시작한 반면 단순한 반응시
간, 지각, 근육운동 측정치들의 손상은 더 높은 수준의 BAC에서 시작
되었는데, 특히 근육운동 과제들의 대부분은 BAC가 0.07%에 이를 때
까지 거의 손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Moskowitz와 Fiorentino(2000)는 
1981년에서 1998까지 운전관련 행동에 대한 알콜의 효과에 대하여 
112개의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연구들의 27%는 BAC 0.04에서 손상을 
보고하였으며, 0.05%에서는 47%, 0.08%에서는 92%가 손상을 보고하
였다. 이전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 운전 관련 행위들은 다른 행
위들보다 알콜에 더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알콜의 영향에 가장 예민
하였던 검사는 이중 과제(1차 추적과제와 2차 시각 탐색 과제로 구성) 

검사들이었다.

BAC 전형적인 영향 운전에 미치는 영향

0.15%

•근육 통제력이 상당히 떨어짐 
•(만약 이 수준에 느리게 도달하

거나 사람이 알콜에 대한 내성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메스꺼움 발
생할 수 있음
•균형 감각 상실

•차량 통제, 운전 과제에 대한 
주의력, 필수적인 시각․청각 
정보처리 능력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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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 수준에 따른 선택적 주의 분할손상 BAC수준에 따른 시뮬레이터 운전기술 손상
[그림 1] BAC 수준에 따른 손상(Moskowitz 등)

Kruger 등(1990)은 알콜의 영향에 대한 유럽 문헌들을 고찰하면서 
이를  자동적 행위들(단순 추적, 단순 선택 반응시간과 같은 의식적인 
정신 활동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 과제)과 통제 행위들(어려운 추적, 주
의분할 기술, 정보처리 등과 같은 정신적인 작업부하가 큰 과제)로 재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행위들은 BAC 0.03%에서 손상이 나타나
기 시작한 반면 자동적 행위들은 0.05%에 이르러 손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본은 낮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차량시뮬레이터 및 현장실험 실시하였다. 1차 차량
시뮬레이터 연구(2005)에서는 4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BAC 0.00%, 

0.02%, 0.04%, 0.05%의 네 조건에 대한 실험 결과 단순한 과제와 복
잡한 과제 모두에서 음주의 영향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의 혈중알콜농
도가 운전행동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었다. 2차 시
뮬레이터 실험 및 실차 실험 연구(2005, 2006)에서는 각각 24명, 18명
을 대상으로 시설내의 주회코스와 모의시가로를 주행하는 실험을 실
시한 결과 알콜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응시간이 길어지고 무반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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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반응이 증가하는 등 운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3) 알콜과 교통사고 위험
알콜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흔하게 사용된 

사례-통제 기법은 사고를 경험하였던 운전자 집단들의 BAC와 매칭된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이다. 가장 대규
모적인 연구는 Borkenstein 등(1964)에 의해 수행된 “Grand Rapids, Mi-

chigan“ 연구이다. BAC 수준은 5,985명의 사고 관련 운전자들과 7,590

명의 통제 운전자들을 대상을 측정되었다. Kruger와 Vollrath(2004) 또한 
독일의 Unterfranken의 지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사례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들은 사고가 난 1,968건의 사례와 사고와 관련되
지 않은 9,087건의 사례에서 알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Borkenstein 등
(1964)의 연구와 Kruger와 Vollrath(2004)의 연구에 의하면 [그림 2]와 같
이 BAC가 증가할수록 사고와 관련될 위험성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BAC 0.05%와 0.10% 사이에 있는 운전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
들에 비해 사고 발생가능성이 두 배 더 높으며, BAC 0.10%와 0.15% 

사이의 운전자는 사고 발생가능성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BAC 수준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도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74

Longo 등(2000)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호주의 운전자 2,500명의 
혈액 샘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다. 운전자의 88%는 BAC가 0.00%

였으며, 나머지 12%는 0.00%를 초과하였다. 음주운전자 중 83.3%가 
0.05% 이상이어서 BAC 0.05% 이상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주운전 제재강화 효과
1)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호주, 미국,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의 혈중알콜농도 단속기
준 강화가 교통안전(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및 연구마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수 연구들에서 재범 및 교통사고를 감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운전행태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단속기준 강화의 초기에는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나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 효과가 감소하여 이전과 같은 사고율을 나타내는 경
우가 많은데, 초기에는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주운전을 자제하
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전과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단속기준 강화 이후 재범 또는 교통사고가 감소한 경우 그 원
인이 단속기준 강화 효과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부정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단속기준의 강화보다는 지속적인 단속, 교육
을 통하여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단속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음
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
언하고 있다.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명묘희)

75

2)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강화
(1)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구금형,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구금형 등 강
력한 처벌과 벌금 등 다른 처벌수단간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
어졌는데 연구에 따라 효과여부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다양한 처벌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
들은 구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
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구금형보다 벌금형의 효과가 높다고 하고 있
다(Ross, 1975; Votey,1978; Ross, 1982; Voas, 1975; Ross, 1976; Salzberg 

& Paulsrude, 1983; Klingberg et al, 1984). 벌금형의 경우에는 벌금액수
에 따른 억제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Votey 

& Shapiro, 1983, 1985; Sen,2001; Chang & Yeh, 2004). 이러한 연구결
과들을 통해 볼 때 처벌의 엄격성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를 확
인할 수는 없으며, 벌금형의 경우에도 단기적이거나 일부 운전자군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교통안전에 미친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처분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위법운전
자에 대한 제재수단간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운전면허 행정
처분 실시가 자유형 등 다른 제재수단보다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치료처분을 받은 사람에 비하
여 이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하고 있다(Hagen, 1977; Salzburg, 1981; Sadler, 1986; Sadler & Per-

rine,1984; Tashima & Peck, 1986; Sadler et al, 1991; Peck, 1991; Mann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76

et al, 1991).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지속기간에 따라 재범율이나 교통
사고 야기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단기간의 행정처분보
다는 비교적 장기적인 행정처분이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다. 

3) 기타 제제수단 도입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차량 압류 및 시동잠금장치 설치는 다른 제재

수단에 비하여 재범율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효과는 운전행동을 개선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시동
잠금장치 제한이 종료되는 경우 감소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Sweedler 

& Stewar, 2000; Coben & Larkin, 1999; Voas et al., 1999; Shults et al., 

2001). 그리고 위법 운전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 적용 또한 전통적 
제재수단만의 적용에 비하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e-

Young, 1997; Jones & Lacey; 1998; Lapham et al, 2006). 

Ⅲ.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사고 현황

1. 음주운전 단속현황
2008년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모두 434,148건이었는데, 이를 혈중

알콜농도별로 나누어 보면 0.05∼0.10%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52.6%, 

0.10%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45.9%이다. 1999년 이래 최근 10년간 음
주운전 단속추이를 보면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잠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연평균 6.7%씩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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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음주운전 단속 추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단속건수 241,373 274,400 372,319 419,805 485,149 500,446 385,178 353,580 412,482 434,148

0.05 이상 ∼
0.10% 미만

단속건수 118,749 138,034 182,187 209,887 239,659 262,467 193,843 172,318 218,376 228,379

점유율 49.2 50.3 48.9 50.0 49.4 52.4 50.3 48.7 52.9 52.6 

0.10% 이상 단속건수 114,350 127,950 182,621 201,433 236665 229414 184,302 174,659 187,098 199,068

점유율 47.4 46.6 49.0 48.0 48.8 45.8 47.8 49.4 45.4 45.9

측정불응 단속건수 8,274 8,416 7,511 8,485 8,825 8,565 7,033 6,603 7,008 6,701

점유율 3.4 3.1 2.0 2.0 1.8 1.7 1.8 1.9 1.7 1.5 

[그림 3] 음주운전 단속 추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를 
비교해 보면 [그림 4]와 같이 2004년 이전에는 단속이 증가함에도 교
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단속량
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역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78

[그림 4]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 비교

2.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2008년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873건으로서 전년인 2007

년에 비하여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
통사고와 사망자수 추이를 보면 1990년 이래로 증가하고 있는데, 음
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7.5%,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5.4%씩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음주운전 사고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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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음주운전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전체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경우 1990년에
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2.9%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2.5%

이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경우에도 1990년
에는 전체의 3.1%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16.5%였다. 

[그림 6]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

Ⅳ. 외국의 사례

1.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국가별 음주단속방법을 단계화하면 <표 3>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다수의 국가가 교통사고에 연루되거나 다른 교통법규
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자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호흡 또는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북유럽이나 일부 서유럽 국가의 경우 도로변 호
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가장 단속을 철저히 하는 차로 점거후 검사(Blanke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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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표 3> 국가별 음주운전 단속방법

단속수준1) 단속방법 해당 국가

제4단계 차로 점거 후 검사
(Blanket Test)

특정 구간의 차로 일부 또는 전 차로
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전체에 대하여 
호흡측정 실시

우리나라, 핀란드, 에
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제3단계 무작위 호흡검사
(Random Breath Test)

▪음주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사 실시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할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 가능

스웨덴, 프랑스, 네덜
란드, 그리스, 헝가리, 
호주

제2단계
음주검문소(sobe-
rry checkpoint)에서
의 무작위 검사

음주검문소에서 일정한 기준(예 : 자
동차 3대당 1대)으로 차량을 정지시킨 
후 검사 실시

미국2)

제1단계 음주운전 의심자
에 대한 검사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이는 운전자
에 한하여 음주운전 단속 실시

일본, 독일, 캐나다, 이
태리, 벨기에, 오스트
리아, 룩셈부르크, 미국

주 : 1) 단속수준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단속방법이 강화된 것임
    2) 미국의 경우 주별로 다른데 제1단계와 제2단계가 혼재되어 있음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1)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치로서 혈중알콜농도 
또는 호흡중 알콜농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반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혈중알콜농도로 환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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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0.02%∼0.10%이다. 음주운전의 폐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음
주운전 단속기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서구에서 단속기준이 가장 강한 나라로서 1990년에 처음
으로 0.05%에서 0.02%까지 하향조정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한 엄격해져 1994년에는 0.1%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유형
을 선고하고 있다. 일본도 2002년부터 호흡 1L 중의 알콜농도가 
0.15mg(우리나라의 0.03%) 이상이면 주기 띤 운전으로 처벌하면서 음
주운전 기준치가 낮은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초보운전자, 청소년 운전자, 대중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해 
음주운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다수 존재한다. 

호주, 오스트리아, 미국 등은 청소년 및 초보운전자에 대해 잠정면허
제 또는 단계면허제도(provisional or graduated licensing system)의 한 
형태로 음주운전 기준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버스, 화물, 택시 등 대중
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치를 적용한다.1)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기준치 0.05%는 가
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스웨덴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보편
적으로 적용하거나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 이외의 국가들을 포함한 국가별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다.

BAC 일반 운전자 초보 및 사업용 운전자
0.00%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루마니
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캐나다(초보/저연령), 독일(초보/저연령)

0.01% 오스트리아(초보/사업용)
0.02% 스웨덴,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버스), 미국(저연령), 호주(저연령/사업용) 
0.03% 일본 뉴질랜드(저연령), 스페인(초보/사업용)
0.04% 미국(사업용)

0.05%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
랑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0.06% 브라질, 터키
0.07% 온두라스
0.08%

캐나다,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
스, 영국, 미국

0.09% 사이프러스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82

0.05% 이하의 기준치로서 0.02%나 제로 알콜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데, 이는 대부분이 청소년 운전자나 초보운전자, 화물 및 대중교통수
단 운전자에게만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표 4> 국가별 운전자에 따른 BAC 규제 범위

국가 적용기준 저연령 또는 사업용 운전자

스웨덴 음주운전 : 0.02%(1990년)
심각한 음주운전 : 0.10% 별도규정 없음

덴마크 0.05% 별도규정 없음

핀란드 음주운전 : 0.05%
심각한 음주운전 : 0.12% 별도규정 없음

영국 0.08% 별도규정 없음
프랑스 0.05%(1995년) 대중교통운전자 : 0.02%(2004년)

독일 음주운전 : 0.05%(1998년)
심각한 음주운전 : 0.11% 초보운전자, 저연령 운전자 : 0.00%(2007년)

오스트 
리아 0.05%(1998년)

초보운전자(1992년), 이륜차운전자, 20세 이
하의 저연령 운전자, 7.5t 이상의 차량 운전
자 또는 버스운전자(1998년) : 0.01%

미국 연방기준 : 0.08%
모든 주 : 0.08%

저연령 운전자 : 주별로 0.00% 에서 0.02%
사업용 운전자 : 0.04%

캐나다
연방기준 : 0.08%(1969년)
1개주 : 0.04%
8개주 : 0.05%
3개주 : 0.08%

저연령 초보운전자 : 0.00%

일본 0.03%(2002년) 별도규정 없음

호주 연방기준 : 0.05%(1982년)
모든 주 : 0.05%

저연령운전자 : 5개주는 0.00%, 3개주는 0.02%
사업용운전자 : 4개주는 0.00%, 4개주는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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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
(1) 초범인 경우

다수의 국가들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2∼3단계의 처벌기준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병과
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주어지나 혈중알
콜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도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벌금은 개인의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낮은 혈중알콜농도 수준에서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
나 취소된다. 

<표 5> 국가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초범인 경우)

국가 BAC 형사처벌 행정처분

스웨덴
0.02∼0.10

벌금은 피의자 수입 수준,  BAC 
수준을 고려하여 부과 2∼12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0.10 이상 •1∼2 개월의 금고
•사망사고 야기시 6년 이하 금고

12개월∼36개월 운전면허 정
지 또는 취소

덴마크
0.05∼0.12

•DKK 4000 ($592.98)
•벌금액은 임금과 BAC 수준

에 따라 달라짐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0.12∼0.20
벌금액은 임금과 BAC 수준에 
따라 달라짐 12개월 이상 운전면허 정지

0.20 이상 14일 이상 금고형 2.5년 이상의 운전면허 정지 

핀란드

0.05∼0.10
•0.05∼0.075는 30∼40일분 벌금
•0.075∼0.10은 40∼50일분 벌금 운전면허정지 없음

0.10∼0.20
•0.10∼0.119는 50∼60일분 벌금
•0.12∼0.149는 65∼90일분 벌금
•0.15∼0.20은 40∼60일의 징역

•0.010∼0.119는 5개월 면허
정지
•0.012 이상은 6개월∼7개월 

운전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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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BAC 형사처벌 행정처분

0.201 이상
•0.201∼0.25는 60∼80일의 징역
•0.251 이상은 80일 이상의 징역
•집행유예 가능하나 벌금 부과

•0.201∼0.25는 10∼11개월 운
전면허 정지
•0.25 이상인 경우 12개월 이

상 운전면허 정지

영국
0.08∼0.16 ￡5,000($8,005.00 US) 이하 벌

금 : 평균 ￡300 
($480.30)

0.08∼0.125 12개월 자격박탈
0.126∼0.160 18개월 자격박탈

0.161∼0.229 24개월 자격박탈
0.230∼0.300 사회봉사명령 30개월 자격박탈
0.301 이상 최대 6개월간 구류 36개월 자격박탈

프랑스

0.05∼0.079 135€
•벌점 6점
•3년 면허정지

0.08 이상 4,500€ 이하
2년 이하의 징역

•벌점 6점
•3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구체적 기간은 운전면허 종

별에 따라 달라짐

독일

0.05∼0.079 벌금 250€
•벌점 4점
•1개월 운전금지

0.08∼0.109 벌금 1500€ 이하 •벌점 4점
•1개월 운전금지

0.11 이상 벌금 또는 5년 이하 
구금형

•벌점 7점
•운전면허 취소

오스트
리아

0.05∼0.079 벌금 218∼3,634€ 면허정지 경고
0.08∼0.119 벌금 580∼3,634€ 4주 이상 운전면허 정지
0.12∼0.159 벌금 872∼4,360€

•3개월 이상 운전면허 정지 
•교통안전교육 이수

0.16 이상 벌금 1,163∼5,814€
•4개월 이상 운전면허 정지 
•교통안전교육 이수

미국
뉴욕주

0.05∼0.079
벌금 $300~$500
15일 이하 구금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 벌금 $500~$1,000
1년 이하 구금 최소 6개월간 운전면허 취소

캐나다
온타리
오주

$600∼$2,000 1년간 운전면허 정지

일본 주기띤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0.03∼0.049 : 벌점 6점, 면
허정지
•0.05∼0.099 : 벌점 13점, 면

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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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범인 경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음주운전 재범 또는 일정 혈중알콜농도 이상

의 만취운전자 등에 대한 가중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형사처
벌은 재범의 경우 벌금이나 구금일수가 2배 이상 증가하며, 재범자는 
반드시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마찬가지로 2배로 증가하는데,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에는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등 위반횟수
에 따라 그 정도도 달라진다. 캐나다의 경우 4회 위반의 경우 종신 
운전면허 취소라는 극단적인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표 6> 국가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재범인 경우)

국가 BAC 형사처벌 행정처분
주취운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호주
수도주

0.05∼0.079 벌금 $500 미만 •벌점 5점
•2개월~6개월 운전면허 정지

0.08∼0.149
벌금 $500 미만  
6개월 이하 징역

•벌점 10점
•3개월~12개월 운전면허 정지

0.15 이상 벌금 $1500 미만 
9개월 이하 징역

•벌점 15점
•6개월~3년 운전면허 정지

국가 형사처벌 행정처분

스웨덴 반복위반자에 대해 벌금은 통상 적
용되지 않음

•BAC 0.10 이하는 12개월 정지
•BAC 0.10 초과는 12개월 이상

덴마크 •BAC 0.15∼0.20 : 14일 이상 금고
•BAC 0.20 이상 : 20일 이상 금고

BAC 0.15 이상인 경우 최소 5년의 
자격정지

핀란드
짧은 기간에 여러 번인 경우를 제
외하면 반복위반에 따라 벌칙이 달
라지지는 않음

영국 •벌금은 초범과 동일
•6개월까지의 금고 가능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위반이 있
는 경우 최소 3년간의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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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 수준 비교
국가별 낮은 혈중알콜농도수준의 음주운전 벌금액을 비교하면 <표 

7>과 같이 0.05% 수준에서는 원화를 기준으로 219,000원에서 627,000

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벌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가 형사처벌 행정처분

프랑스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징역, 벌금 
모두 2배로 증가함 : 4년 이하의 징
역, 9,000€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2배로 늘어남
•자동적인 운전면허 취소

독일
•반복위반의 경우에는 초범에 비

하여 처벌수준이 높아짐
•상습위반의 경우에는 금고기간도 

길어질 수 있음

오스트리아
•벌금은 BAC 수준에 덧붙여 위반

횟수에 따라 높아짐 
•위반의 심각성도 고려됨

•반복 위반시 0.05∼0.08 수준에서 
면허정지
•2차위반의 경우 3주, 1년에 3차위

반의 경우 4주 이상 

미국
뉴욕주

•벌금은 $500~$1,000 사이에서 위
반횟수, BAC 농도에 따라 달라짐
•2∼3회 위반 1년 이하 구금, 4회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구금

•2회 위반인 경우 2년 정지
•3회 위반인 경우 3년 정지 또는 

취소
•4회 이상 위반인 경우 5년 정지 

또는 취소

캐나다
온타리오주

•2차 위반자 최소 14일
•3차 위반자 최소 90일의 금고형

•10년 내 형사법 위반 2차 위반자
는 운전면허 정지 3년 
•3차 위반자는 종신 운전면허 정지

(단 치료교육과정 이수와 시동잠금
장치 부착 시 10년 이내로 감경)
•4차 위반자는 평생 면허 박탈

일본
•반복위반의 경우에는 초범에 비

하여 처벌수준이 높아짐
•상습위반의 경우에는 징역형

•과거 3년 이내 정지처분 횟수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짐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 결격기간이 3, 4, 5년으
로 늘어남 

호주
수도지역

벌금은 BAC 수준에 덧붙여 위반횟
수에 따라 높아짐

벌금, 금고 및 면허정지 모두 위반
횟수에 따라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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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가별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액 비교
국가 BAC 벌금액 원화기준 환산액

프랑스 0.05∼0.079 135€ 219,000원
독일 0.05∼0.079 250€ 406,000원
오스트리아 0.05∼0.079 218∼3,634€ 354,000∼5,901,000원
미국 뉴욕주 0.05∼0.079 $300~$500 315,000∼525,000원
캐나다 온타리오주 0.05∼ $600∼$2,000 627,000∼2,090,000원
일본 0.03∼ 30만엔 이하 2,996,000원 이하
호주 수도주 0.05∼0.079 $500 미만 488,000원

3) 음주운전자 이외의 처벌
다수의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자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표 8>과 

같이 국가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
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 음주운전시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적인 음주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기도 한다.

<표 8> 음주운전자 이외의 처벌

국가 음주운전자 이외의 처벌

핀란드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 

미국
•21세 이하인 경우 알콜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콜을 구입하도록 하

는 행위
•21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콜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운전중 자동차 내에 주류가 개봉된 상태로 있는 경우 운전할 수 없음

일본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88

3.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재발방지방안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경
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경과하면 그대로 운전면허
가 복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운전면허 복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
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신규면허 응시
자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나 부분적으로 이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거부한 경우에는 알콜이나 약물 의존이 
아님을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표 9> 국가별 음주운전자의 처벌 후 재발방지 방안
국가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재취득 요건

스웨덴 문제 음주자는 재교육 프로그
램을 수료해야 함

•면허정지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면
허정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복권
•면허정지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재

시험 실시
•심각한 음주운전 위반인 경우 알콜 및 

약물 의존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를 제출해야 하며, 24개월 조건부 면허 
부여

덴마크 교통안전교육 이수의무 없음
•면허 재취득시 재시험 실시
•특별치료를 받는 경우 결격기간은 절반

으로 감경되나 재시험 필요

핀란드 교통안전교육 이수의무 없음
•알콜이나 약물 문제와 재활의 체계적인 

평가
•재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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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재취득 요건

영국 법원에서 교육이수를 명령할 경
우 음주운전 교육 이수 필요

•재시험 실시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확장기능시험 실시
•BAC 0.20% 이상인 경우, 10년 내 2회 면

허가 박탈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
우 의료검사 필요

프랑스
•의무는 아니나 판사가 요구

할 수 있음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

득에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아
닌 의료위원회의 권한이 큼

•의료 및 심리검사
•재시험 실시(3년이상 면허보유자로서 결

격기간이 1년 이하이며 결격기간 종료 
후 3개월 내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경
우 기능시험 면제)

독일
BAC 0.16% 이상인 경우 의무
적으로 의학-심리학적 평가 필
요,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프로
그램 이수 여부 결정

•BAC 0.16% 이상인 경우 의학-심리학적 
평가 필요
•재시험 필요(취소 후 2년 이내 응시하

는 경우 시험 면제)

오스트
리아

•BAC 0.12∼0.16%인 경우 심
리적 운전자향상코스를 이수 
의무
•초보운전자는 BAC 0.01% 이

상인 경우 주취운전자 대상 
심리향상 교육 이수
•교육이수 거부시 운전면허 

취소

면허 정지 후 의무교육을 이수하거나 검
사를 받으면 별도 시험없이 재취득 가능

미국
뉴욕주

•운전면허 복원을 위해서는 
음주운전교육 이수 필요 
•2회 위반자는 18개월 교육과

정 이수 필요
•3회 이상 위반자는 1년 교육

과정 이수 필요

•운전면허 정지인 경우 $25의 면허복원 
수수료 납부
•운전면허 취소인 경우 $50의 면허복원 

수수료 납부, 기능시험 실시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또는 사고자인 

경우 진단서 제출
•Zero Tolerance 2회 위반인 경우 면허복

원 수수료 $100, 벌금 $125 납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벌금 $300(2회 

이상 $750) 추가 납부
캐나다
온타리
오주

•초범자는 DWI 교육 코스를 
이수해야 함
•2∼3회 위반자는 평가 및 치

DWI 교육 코스 이수나 상황에 따른 진단
과 치료에 덧붙여 면허재취득 요금 $100
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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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음주 운전자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대
한 관심이 점차 증대 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이론적 근거는 음주 운전자 문
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행동의 기저에 있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기반 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자의 재활에 대
한 접근들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평가, 교육 및 치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사례는 <표 10>과 같다.

<표 10> 외국의 음주운전 평가, 교육, 치료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명칭 일정 주요 내용

미국

DDP(Drinking Driver 
Program)

7주 (1회당 2~3
시간)

심리평가, 운전자 지식(알코올과 약
물 문제), 치료 등

ASAP(Alcohol & 
Substance Abuse 
Program)

초범 : 40시간 평가, 심리교육 집단 세션, 지역사회 
기반 자조모임 등

재범 : 16주 평가, 개별 및 집단 세션, (필요시) 
외래 치료, 자조모임 등

DWI(DWI Education 
Program)

초범 : 12시간
재범 : 32시간

운전자 지식, 개인의 음주정도, 음주
운전 예방, 태도 및 신념 변화(재위
반자) 등

DDRP(Drinking Driver 초범 : 4주 소집단 세션, 과제, 지식 이해, 종결 

국가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재취득 요건
료를 받아야 함 

일본
•면허 정지자는 정지처분자 강

습 이수 의무
•면허 취소자는 취소처분자 강

습 이수 의무 부과
재시험 실시

호주
수도
지역

별도규정은 없으나 법원에서 특
정 프로그램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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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음주운전 규제에 대한 의견조사

1. 운전자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008년 3월 25일부터 2008년 4월 10일까지 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음주운전 단

국가 프로그램명칭 일정 주요 내용
Rehabilitation Program) 재범 : 6개월 면담 등

캐나다

DWI(The Driving With-
out Impairment) Program

8주(1회당 2시간)
운전자 지식(음주운전 결과, 이유), 운
전자 행동 등

The St. Louis Impaired 
Driver Treatment Pro-
gram

14일(입원치료)
운전자 지식(알코올의 영향), 음주극
복기술, 재활 동기 등 

IMPACT 25시간
운전자 지식 (자신의 상태, 알코올의 
영향), 생활양식, 개인 통찰(문제 자
각), 음주운전 대안

독일
IRAK

4주 26시간
(매주 토요일)

운전자 지식(알코올의 영향) 및 행동
규제 등

IRAK-L 6~9개월 운전자 지식(음주의 영향), 음주습관, 
참가자의 근본적/내면적 문제 등

영국 Drink Driver Program
3일 이상
(2~3주 내)

운전자 지식(알코올의 영향, 교통 법
규, 피해자) 등

호주

DDRE(Drink Driver 
Rehabilitation and Edu-
cation)

초범 : 8시간
재범 : 12개월 

생활방식 변화 전략(음주행동에 관
한 지식 및 태도) 등, 재범은 교육전 
알코올 문제관련 평가를 완료 필요
(알코올 및 약물 사용문제 등)

Under the Limit
11주(1회당 1
시간 30분)

음주행동(음주 자제, 운전과 음주행
동의 분리), 생활방식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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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준 강화, 처벌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및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효
과였다(<표 11> 참조).

2) 조사결과
(1) 기술적 통계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76.5%로서 여성(23.5%)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운전면허 소지자 구성비인 61.8:31.2에 비
하여 여성의 비율이 적으나 음주운전위반이 남성이 더 많은 점을 고
려할 때 이 정도의 표본이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연령은 20대가 30.2%, 30대가 28.2%, 40대가 26.1%, 50대가 12.8%, 60

대 이상이 2.7%로서 표본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표 11> 음주운전 규제 및 예방대책 관련 조사내용
구 분 설문항목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Ⅱ-1. 단속기준의 적정성
Ⅱ-2. 단속기준 설정근거
Ⅱ-3. 사업용 자동차 단속기준 강화
Ⅱ-4. 저연령/초보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Ⅱ-1-1. 부적당한 경우 적절
한 단속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Ⅱ-5. 처벌수준의 적정성
Ⅱ-6.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
Ⅱ-7. 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
Ⅱ-8. 음주운전 치사상죄 신설
Ⅱ-9. 시동잠금장치 설치 

Ⅱ-5-1. 적정처벌수준
Ⅱ-6-1. 처벌수준
Ⅱ-7-1. 처벌수준

음주운전 예방
대책 효과

Ⅱ-10-1. 형사처벌 강화 효과
Ⅱ-10-2. 운전면허 행정처분 강화 효과
Ⅱ-10-3.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효과
Ⅱ-10-4. 음주운전 성향 진단 도입 효과 
Ⅱ-10-5. 보험료 할증, 재취득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 증가
Ⅱ-10-6. 시동잠금장치 설치 효과
Ⅱ-10-7. 교육 또는 홍보 강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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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부적당(매우 부적당·다

소 부적당 포함, 이하 같다)”이 47.2%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34.3%, 

“적당(다소적당, 매우 적당 포함)”이 18.5%였다.2) 부적당하다고 답변
한 사람들은 평균 4.4잔(n=210, sd=2.3)이 적절한 단속기준이라고 하였
다.3) 음주 단속기준의 설정 근거로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59.1%로 가장 높았으며, “술을 마시면 무조건 단속하여야 함”이 32.1%,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하게 높이는 정도”가 6.7%, “기타” 2.0%였다.  

[그림 7]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적정성
특정 운전자 집단에 대한 단속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에 있어서 사업

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필요(매우 필요․다소 필요 포함, 이하 같

2) 단속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음주운전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음
주운전경험 유무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t=-0.361, p<0.001), 음주운전
경험 집단은 음주운전비경험집단에 비하여 더욱 부적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적절한 단속기준에 대하여 음주운전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음주
운전경험 유무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t=5.859, p<0.001), 음주운전 경
험 집단은 음주운전경험집단에 비하여 적절한 음주단속기준을 더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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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78.6%, “보통” 12.9%, “불필요(매우 불필요․다소 불필요 포함, 

이하 같다)”가 8.5%였다. 저연령 운전자 및 초보 운전자의 경우 “필
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78.4%%였으며, “보통”과 “불필요”가 각각 
14.9%, 6.7%였다.

(3)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소주 1병 정도 마신 경우의 벌금 100만원에 대하여 벌금 수준의 적

정성을 질문에 대하여, “많다(너무 많다·다소 많다 포함)”가 41.3%, 

“적당하다”이 39.5%, “적다(너무 적다·다소적다 포함)”가 19.2%였다. 

보통이라는 응답 이외의 답변에 대하여 적절한 벌금수준을 질문하였
는데, “적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평균 469.1만원(n=81, sd=594.4)이 적
정하다고 하였으며,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평균 46.6만원(n=177, 

sd=16.5)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그림 8] 사업용 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

[그림 9] 저연령/초보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명묘희)

95

[그림 10]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수준의 적정성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그 차에 

승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2.7%, “보통”이 19.0%였다. 음주운전을 방조
한 동승자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운전자보다 약하게”가 45.5%, 운전
자와 비슷하게 44.5%, “운전자보다 강하게” 10.0% 순이었다.

다음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
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필요”가 68.1%, “보통”과 “불필요”가 각각 
18.1%, 13.7%였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비슷하게” 47.3%, “운전자보다 강하게” 31.4%, “운전자보다 
약하게” 21.3% 순이었다.

[그림 11]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그림 12]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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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경감받는 대신 1개월에 10만원 
정도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많음(매우 많
음․다소 많음 포함)” 50.3%, “보통” 32.7%, “적음(매우 적음․다소 적
음 포함)” 17.0%였다.

[그림 13]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향
(4)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효과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강화, 행정처분 강화, 치료프로
그램 이수 의무화, 음주운전 성향 진단서 발급, 보험료 할증․재취득 
수수료 부과 등 경제적 부담, 시동잠금장치 설치, 교육 또는 홍보 강
화 일곱 가지 방안이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였다. 

<표 12> 음주운전 예방대책 효과에 대한 견해(운전자)

예방대책 평균 100점 환산 ‘효과있음’비율
벌금액이나 구금일수 강화 4.69 67.0 46.2%

운전면허 행정처분 강화 4.93 70.4 53.4%

치료프로그램 이수 4.71 67.3 46.8%

운전면허 재취득시 의사 진단서 요구 4.12 58.9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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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가지 예방대책 모두가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각 방안별로 효
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2%, 54.6%, 46.8%, 33.5%, 48.0%, 62.3%, 

58.7%였고, 시동잠금장치효과, 교육 또는 홍보강화, 행정처분강화 순
으로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2.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개요

2008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형사정책, 교통안전, 교통교육, 

교통단속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 23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내용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특정운전자군에 대한 단
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동승자나 기타 관계자 처벌,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3> 참조).

<표 13>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구 분 설문항목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V1. 단속기준의 적정성
V2. 단속기준 설정근거
V3. 단속기준 강화의 단기적 효과
V4. 단속기준 강화의 장기적 효과
V5 단속기준 강화 관련 제언

예방대책 평균 100점 환산 ‘효과있음’비율
보험료 할증이나 재취득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 4.60 65.7 47.8%

시동잠금장치 설치 5.18 73.9 62.3%

음주운전 교육 및 홍보 강화 5.10 72.9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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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응답자는 총 23명으로 분야별로는 교수․연구원이 65.2%, 공무원 4.3%, 

교통관련 교육 17.4%, 시민단체 13.0%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87.0%, 

여자가 13.0%였다.

(1) 음주운전 단속 기준의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BAC 0.05%)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적당”이 

43.5%, “보통” 34.8%, “적당” 21.7%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 설
정기준에 대해서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65.2%로 가장 높

구 분 설문항목

특정 운전자군 
단속기준 강화

V6.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단속기
준 강화

V7. 청소년 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V8. 초보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V9. 기타 특별관리 운전자군에 대

한 견해
V10. 사업용 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효과
V11. 청소년 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효과
V12. 초보 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효과

V6-1. 이유 및 효율적 단
속방안

V7-1. 이유 및 효율적 단
속방안

V8-1. 이유 및 효율적 단
속방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V13. 형사처벌 수준의 적정성
V14. 행정처분 수준의 적정성

V13-1. 적정 처벌수준
V14-1. 적정 처벌수준

동승자 처벌 및 
음주감소방안효과

V15.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 처벌
V16. 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 처벌
V17. 주류 제공자에 대한 처벌
V18. 음주운전 감소방안의 효과

V15-1. 처벌수준
V16-1. 처벌수준
V17-1. 처벌수준

상습운전자 
예방대책

V19. 현행 상습운전자 대책의 적절성
V20. 상습운전자 선별기준의 적절성
V21. 상습운전자 예방대책 효과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명묘희)

99

았으며 “술을 마시면 무조건 단속” 26.1%, “교통사고율을 현저하게 높
이는 정도” 8.7%로 나타났다.

[그림 14]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적정성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가 음주운전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는 장기적·단기적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단기적 효
과에 대하여 “효과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5.7%로서 장기적 효
과(73.9%)에 비하여 단기적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 15]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효과에 대한 견해(전문가)

(2) 특정 운전자군 단속기준 강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군, 저연령 운전자군, 초보운전자군의 음주운

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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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가 73.9%, “보통” 13.0%, “불필
요”가 8.7%였다.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하여야 하는 이
유로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초래 가능성이 높은 점과 피해의 심
각성을 들었다. 저연령 운전자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서는 “필요”가 81.8%, “보통”과 “불필요”가 각각 9.1%였다. 저연령 운
전자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특성과 운전 습관 
형성 초기단계의 올바른 도로이용습관 형성을 들었다. 

초보 운전자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가 
56.5%, “보통”이 34.8%, “불필요”가 8.7%로 다른 운전자 군보다 “필
요”의 비율이 낮았다. 초보운전자 단속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는 이유로
는 운전습관 형성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의
견이 많았다. 특정 운전자군 단속기준 강화 효과에 대하여 7점 척도
로 질문한 결과 세 집단 모두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각 운전자군의 음주운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비율은 사업용 자동차 91.3%이며, 저연령 운전자 
77.3%, 초보운전자 73.9%였다. 

[그림 16] 사업용 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전문가)

[그림 17] 저연령 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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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초보운전자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전문가)

[그림 19] 특정 운전자군 단속기준 강화 
효과에 대한 견해(평균, 전문가)

(3) 음주운전 처벌 강화
혈중알콜농도 0.10%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100만원인 벌금 수

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적음(너무 적음․다소 적음 포함)”이 72.3%, 

“적당함” 17.4%, “많음(너무 많음․다소 많음 포함)”이 4.3%였다. “적
음”이라고 답변한 경우 적정 벌금 수준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55.6%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과 500만원이 각각 16.7%, 1,000만원이 11.1%였다. 

혈중알콜농도 0.1%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처분 수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적당함”이 69.6%로 가장 많았으며, “적음” 21.7%, “많음” 8.7%였다. 

[그림 20] 형사처벌수준의 적정성 [그림 21] 행정처분수준의 적절성(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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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승자나 기타 관계자 처벌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승차한 사람

의 처벌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가 60.9%, “보통”이 21.7%, “불필요”

가 17.4%순이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준은 “운전자보다 약하게”

가 57.1%, “운전자와 비슷하게”가 42.9%였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
도록 부추긴 사람에 대한 처벌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가 72.7%, “불
필요”가 18.2%, “보통” 9.1%였다. 적정한 처벌수준으로는  “운전자와 
비슷하게”가 50.0%, “운전자보다 약하게”와 “운전자보다 강하게”가 각
각 25.0%였다. 

[그림 22]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 처벌에 
대한 견해(전문가)

[그림 23] 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 처벌에 
대한 견해(전문가)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을 판 업주를 처벌하는 방안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와 “불필요”가 각각 43.5%, “보통”이 13.0%로 
견해가 양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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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 처벌 필요성
(5)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효과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음주운전 성
향 진단서 발급, 보험료 할증․재취득 수수료 부과 등 경제적 부담, 

시동잠금장치 설치, 차량 압류 또는 몰수, 교육 또는 홍보 강화 여섯 
가지 방안이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
였다. 응답자들은 여섯 가지 예방대책 모두가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각 방안별로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87.0%, 

69.6%, 91.3%, 91.3%, 69.6%, 87.0%였다. 상대적으로 보면 보험료 할
증․재취득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시동
잠금장치 설치 순으로 효과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5]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효과에 대한 견해(평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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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습음주운전자 예방대책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는 아래와 같이 처벌이 

강화되는데, 이러한 상습음주운전자 처벌방안의 적절성에 대하여 질
문하였다.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
 ￭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 결격기간 1년 ⇒ 2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결격기간 1년 ⇒ 3년

그 결과, “약함(너무 약함․다소 약함 포함, 이하 같음)”이 47.8%로 
가장 높았으며, “적당함”이 39.1%, “강함(매우 강함․다소 강함 포함, 

이하 같음)” 13.0%였다. 그리고 현재의 상습 음주운전자 판단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당함”이 69.6%, “약함”이 26.1%, “강함”이 4.3%

였다.

[그림 26]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책의 적절성 [그림 27] 상습음주운전자 기준의 적절성

(7) 상습음주운전자 예방대책의 효과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강화, 행정처분 강화, 치

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음주운전 성향 진단서 발급, 보험료 할증․
재취득 수수료 부과 등 경제적 부담, 시동잠금장치 설치, 교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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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강화의 일곱 가지 방안이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였다. 

[그림 28] 상습음주운전자 예방대책 효과에 대한 견해(평균, 전문가)

응답자들은 일곱 가지 예방대책 모두가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
하였는데, 각 방안별로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78.3%, 78.3%, 

86.4%, 82.6%, 78.3%, 87.0%, 82.6%였다. 상대적으로 보면 시동잠금장
치,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험료 할증, 재취득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 
순으로 효과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3. 결과요약 및 시사점
1)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1) 전체적인 단속기준 강화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하여 운전자들은 단속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반면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
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의 설정근거로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가 교통안전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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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
과도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2) 특정 운전자집단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
초보운전자 또는 저연령 운전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등 특정운전

자집단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운전자와 
전문가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는 집단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으며, 단속기준 강화가 교통안전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초보운전자 단속기준 강
화 효과는 사업용 운전자, 저연령 운전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1)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기준에 대하여 운전자들은 많거나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처벌의 적용
에 있어서는 음주전력, 운전행태, 사고야기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다양
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형사처벌 수준 강화가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교통안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 음주운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는 방

안에 대하여 운전자, 전문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동승
자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과 구형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하
고, 그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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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
었다. 

(3) 상습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의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책에 대해서는 약하거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5년 이내 3회 이상을 상습운전의 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는 의견이 많았다. 상습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책으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늘리거나 재발급 요건
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예방책으
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 교육 또는 홍보 강화, 행정처분 강화가 상대
적으로 효과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Ⅵ.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정책방안

1. 기본방향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기존의 전략방식은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 폐해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지속
적인 단속과 보다 강한 처벌을 통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처벌의 억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음주운전 예
방대책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위반억제력이 
높은 종합적인 대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억제력을 높이
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림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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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중심의 음주운전 예방대책
↓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과적인 
규제방안 도입

∙비효과적인 실
적 중심의 음주
운전 단속 지양
∙재범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모
니터링 체제 구축

∙처벌의 엄격성
을 통한 억제력 
제고방식 지양
∙초범자에게는 
관대, 재범자에게
는 엄격한 단계
적 처벌 전략 

∙음주운전 성향 
을 개선할 수 있
는 치료 프로그
램 운영
∙음주운전의 위
험성과 폐해에 대
한 대국민 홍보 
강화

∙시동잠금장치 
등 효과적인 규
제방안 도입
∙유인과 설득 중
심의 규제방안으
로의 전환

위반억제력이 높은 종합적 대책 활용
[그림 29]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1)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규제전략 수립
우리나라의 교통안전규제는 불응에 대한 처벌 중심의 명령지시적 

규제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은 효과성과 능률성
이 모두 낮은 규제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명확성, 편리성, 형평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의 한계, 처벌의 확실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
통안전규제전략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OECD(2000)는 기존의 연
구들을 검토하여 포괄적․실용적․결과 지향적인 규제순응 접근방법 
도입, 단계적 대응전략, 기타 규제순응 도구의 종합적 활용이라는 3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결과 위주의 규제순응 접근방법은 바람직한 규제는 이상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로 규제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단계적 대응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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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야 한다. 단계적 대응전략은 첫 단계에서는 협력적․우호
적․포용적인 제재방식을 활용하고 규제의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형벌적인 제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제재
의 협조성, 엄정성, 관용성인데 처음 위반시에는 협력, 위반이 지속되
는 경우 엄정한 처벌을 과하고, 위반을 수습하였을 때는 관용함으로
써 피규제자의 호의를 유지하고 규제순응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처벌 이외에 규제 순응을 위한 여러 도구들을 검토하고 어떤 도구들
을 활용하는 것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규제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단속전략 수립
전반적으로 무작위 음주측정을 인정하지 않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단속량은 연평균 22.8%씩 증가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반 및 음주운
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확실성 부족으로 인한 처벌회피 경험의 누적과 그로 
인한 보상의 효과가 위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속 및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처벌 회피를 줄이고 이를 통
하여 처벌회피라는 경험을 통한 규제불응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속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위반
빈도가 낮고 특정 성향을 가진 운전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불응
은 문제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보다 효과적이
다. 음주운전 유발요인 중 중요한 요인은 음주습관이나 음주의존 등 
개인적 성향요인이고(Yu, 2000; 박원범, 2007)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성향적 요인이 개선되기까지 이들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시동잠금장치 설치, 

위반자 맞춤형 감시강화 프로그램, 음주운전 회피 프로그램 등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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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정책순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 선택
최근의 연구결과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식적 제재보다 비공식적 

제재에 집중하는 것이 위반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으므로 이런 방향에서의 정책수단 개발과 집중이 필요하며, 처벌 중
심에서 설득과 유인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음주운전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규제내용과 방법에 대한 동
의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하나 규제가 이에 대한 준
수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왜 그러한지에 대한 논리를 널리 알
리고 설명하여 규제대상인 운전자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양준
석․김홍률, 2001).4)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수단이나 수준 등을 선택할 
때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
함으로써 규제대상자와 신뢰를 형성하고 자발적 순응을 북돋아야 한
다(박경효․정윤수, 2001).

둘째,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대
하여 의식을 하고 있고, 비난 수준이 높을수록 위반하고자 하는 생각
이나 시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을 암묵적으
로 용인해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하면 죄가 아니라
는 생각 속에서 질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같다는 생각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병호 외, 2007). 여러 가지 교육
경로를 통하여 교통법규 위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위반이나 불응에도 엄정한 태도를 지니도록 하여
4) 양준석․김홍률(2001, 94)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피규제자들이 당연히 규제에 순응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규제순응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
해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규제순응을 강요하고 있으며 규제
의 집행이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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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셋째, 처벌에서 설득이나 유인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
을 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성향적 성향이 강한 위반행위로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 교육,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1)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춤으로써 술 한두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음
주운전을 근절케 하고, 처벌의 엄격성을 높임으로써 음주운전을 예방
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1) 연구 결과
① 선행연구
실험연구에 의하면 운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를 증가시키는 혈중

알콜농도 기준은 0.05% 전후이며,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이 강화된 
스웨덴, 일본 등의 경우도 그 이유로서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들고 있다. 호주, 미국,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및 연구마다 다르
다.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단속기준 강화는 재범 및 교통사고를 감소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운전행태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
다. 나아가 단속기준 강화 이후 재범 또는 교통사고가 감소한 경우 
그 원인으로 단속기준 강화보다는 지속적 단속, 교육을 통하여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단속이 된다는 인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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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② 외국의 사례
다수 국가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 기준은 0.02%∼0.10%로 입법 철학,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나라
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치 0.05%

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스웨덴, 일본을 제외하면 다수 국가
에서 적용하는 수치이다.5)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초보운전자, 청소
년 운전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대중교통수단 운전자), 상습음주위반
자 등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③ 의견조사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전문가 모두 현재

의 단속기준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견해가 많았는데, 운전자들은 단속
기준을 낮출 것을, 전문가는 반대로 단속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 집단 모두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설정근거로는 ‘운전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정 운전
자군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사업용 운전자, 저연령 운전
자 또는 초보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 전문가 모두 단속기준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정책방안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사례, 기대되는 교통안전 효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낮추는 것은 근거
를 찾기 어렵다. 다만 초보운전자, 청소년 운전자, 대중교통수단 운전

5) 조사대상에 포함한 국가들의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0.02%(스웨덴), 0.03%(일본), 0.05%(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 
0.08%(미국, 캐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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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는 경우 현재와 같은 휴대용 음
주측정기는 외부환경에 민감하고 구강내 알콜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혈중알콜농도가 낮아질 경우 신뢰로운 측정이 어려우므로 유럽 등에
서 활용하는 정밀음주측정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음주운전 처벌수준 강화
(1)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벌금액 또는 징역형의 기간 연장 등 음주운전 법정 형량을 높임으
로써 처벌의 엄격성을 높여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① 연구결과
○ 선행연구
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다양한 처벌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에 대한 연

구들은 구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의 효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
타내고 있으며, 처벌의 엄격성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을 포함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단
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되지 않으며,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운전자 집단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효과에 대한 연
구들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이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제재수단간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들
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실시가 자유형 등 다른 제재수단보다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신 교육을 받거나 치료처분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이후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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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크다고 하고 있다. 

○ 외국의 사례
다수의 국가들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2∼3단계의 처벌기준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병과
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주어지나 혈중알
콜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도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벌금은 개인의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별 낮은 BAC 수준의 음주운전 벌금액을 비교하면 0.05% 수준에
서는 원화를 기준으로 219,000원에서 627,000원으로서 우리나라의 벌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 의견조사
현재의 처벌수준에 대해서 운전자들은 과도하거나 적당하다고 응답

하는 경우가 다수로서 처벌수준 강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고, 벌금액 증액 등 형사처벌 강화의 교통안전 증진효과 
또한 다른 정책대안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들은 현재의 처벌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처벌수준 강화가 교통
안전에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운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정책방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벌금액이 낮은 수준
은 아니다. 오히려 처벌이 심각하기 때문에 각종 청원을 한다든가 유
죄가 아님을 입증하려 하는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경찰, 검찰, 

법원의 입장에서는 관대성을 보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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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엄격한 처벌에 대한 확률은 그만큼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를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2) 동승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자 외에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운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 등을 처벌함으로써 음주권고 문화를 지양하고 음주억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① 연구결과
○ 외국의 사례
다수의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사람(핀란드), 음주운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
(미국, 일본), 음주운전시 동승한 사람(일본)을 처벌하여 사회적인 음
주억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있다. 

○ 설문조사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와 또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 대

한 처벌 필요성에 대하여 운전자, 전문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는 운전자보다 약
하거나 비슷하게,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의 처벌수준은 운전자와 
비슷하거나 강하게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동승자 또는 
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정책방안
동승자 또는 주류 판매자 등에 대한 처벌은 규정화되더라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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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전 억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언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
감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처벌조항
에 대한 명시 없이 “동승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이용자로서 관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및 만취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순 음주운전자와 다

르게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이 상습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다.

① 연구결과
○ 외국의 사례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음주운전 재범 또는 일정 혈중알콜농도 이상

의 만취운전자 등에 대한 가중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형사처
벌은 재범의 경우 벌금이나 구금일수가 2배 이상 증가하며, 재범자는 
반드시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마찬가
지로 2배로 증가하는데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에는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등 위반횟수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캐나다의 경우 4회 위반의 경우 종신 운전면허 취소라는 극단적인 행
정처분이 주어진다.

○ 의견조사
현재의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책에 대해서는 약하거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5년 이내 3회 이상을 상습운전의 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는 의견이 많았다. 상습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책으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늘리거나 재발급 요건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명묘희)

117

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예방책으
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 교육 도는 홍보강화, 행정처분 강화가 상대
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② 정책방안
음주운전은 음주습관 또는 음주성향이 큰 영향을 미치는 위반유형

으로서 상습위반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 및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위반
행위이다.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운전자들에게 
홍보하여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및 기타 시간적․경제적 손해
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음주운전 예방대책
1) 교육 및 운전면허 재취득 요건 강화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운
전면허 재취득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음주운전의 억제를 유도
하는 것이다.

(1) 연구결과
① 외국의 사례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경우
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
우에는 정지기간이 경과하면 그대로 운전면허가 복원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나 운전면허 복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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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신규면허 응시자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시험
에 응시하여야 하나 부분적으로 이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경우,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거
부한 경우에는 알콜이나 약물 의존이 아님을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
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② 의견조사
음주운전 규제불응요인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비난이나 비난에 대

한 인식, 규범에의 동의정도나 도덕성이 높을수록 음주운전 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 억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
기를 조성하는 한편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 등에 대한 교육과 홍
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예방대책 중 교
육 및 홍보 강화,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절대적 평가 또는 다른 대안
과의 상대적 평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운전면허 재취득시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방안
2006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과 취소된 사람에 

대해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했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준, 사고유
무, 위반횟수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운전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알콜 남용으로 진단되고, 약물사용 장애의 한 유형
으로 알콜 의존성 등 부적응 행동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문 치료․
교정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
허가 취소가 된 사람의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감경의 일환으로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병원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시행상의 문제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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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시동잠금장치 등 새로운 방안 도입
시동잠금장치 설치, 차량 압류 등 기존 처벌 이외에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있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여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1) 연구결과
① 선행연구 
차량 압류 및 시동잠금장치 설치는 다른 제재수단에 비하여 재범율 

방지에 효과가 있으나 운전행동을 개선하지는 못하여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종료되는 경우 감소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위법 운
전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 적용 또한 전통적 제재수단만의 적용
에 비하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외국의 사례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를 억제

하고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거나 검토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시동잠금장치는 법원의 판단하에 개별적으로 허용되며, 운전면
허 정지 또는 취소기간 단축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시동잠금장치 설
치 또는 임대에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는 차량 압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음주운전 재범자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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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견조사
본인의 부담으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운전자 과반이 찬성하였고, 음주운전 예방대책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 중 가장 효과적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상습운전자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우수하지
만 일반적인 음주운전 대책으로는 다른 대안들보다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2) 정책방안
시동잠금장치 설치는 최근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그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장착 비용은 외국의 경우 
대여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월 20∼30만원대인데 국내에서도 이 정
도의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운전면허 정지 또는 결격기간 
단축과 연계한다면 효과성이 높을 것이며,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
량 압류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가족이 1∼2대의 자동차를 공유하는 경
우 위반 대비 처벌의 비례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시
행하기에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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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 전음 주운 전 교 통 사 고교통 사 고 현 황현황

金金 寅寅 錫錫

’’0909年年 22月月

三星 交 通 安全 文 化硏 究 所三 星交 通 安 全文 化 硏 究所

BAC 수준과 교통사고의 관계

운전자 BAC 0.05%~0.24%, 사고 37.0% 점유

보행자 BAC 0.15% 以上, 사고 45.2% 점유

6.514.015.13.261.3기타(자전거 등)

24.720.512.05.437.5보행자

5.013.714.04.762.6승 객

9.518.818.25.348.2운전자

.25 이상.15~.24.05~.14.01~.04Zero

혈중 알코올 농도(BAC, g/dl)
구 분

자료 : WHO, The World Report on Road Traffic Injury Prevention, 2004.

http://sts.samsungfire.com Samsung Traffic Safet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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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주 의 사 회 경제 적 비 용

1 ,100억 불

(1 ,320조 원 )

2 ,360억 불

(2 ,760조 원 )

1 ,480억 불

( 1 ,770조 원 )
미 국

6천 5백 억 원8조 9천 억 원13조 6천 억 원한 국

음 주 운 전 비 용교 통 사 고 비 용음 주 비 용구 분

0 2 4 6 8

0 .0 %

0 .8 ~ 0 .9 %

0 .1 %

Mo n et ary  

Q u al i ty o f  L if e

BAC    0 .0% ,  1마 일 당 $0 .10

BAC  ~ 0.9%,   1마 일 당 $2.50

BAC  0.1%~ ,   1마 일 당 $5.80

미 국 내 보 험 지 급 액 1 8% 점 유

→ 10 3억 불

→ 음 주 사 고 10 % 감 소 時 ,

1.8억 불 비 용 감 소 효 과 발 생

http ://s ts.samsung fire.com Sam sung Tra ffic Safety Research In stitute

1. 개 요

국가 別음주운전 사고통계

선진국(high-income) 전체 교통사고의 15% 내외 점유

후진국(low-income) 전체 교통사고의 33%~69% 점유

12.62.441.016.313.630.38.6음주운전(%)

0.05

1.2

8.7

1.3

1,715

호주

BAC(g/dl)

10만명

1만대당(명)

사망자수(명)

구 분

0.05

0.2

7.5

1.2

9,575

일본

0.05

3.9

12.9

2.2

7,655

프랑 스

음주

전체

7,09042,8153,5816,842

한국미국영국독 일

0.050.08/0.10.080.05

1.86.11.01.1

14.614.86.08.3

4.51.91.21.2

자료 : 2002년 기준 국가별 교통사고 통계자료.

http://sts.samsungfire.com Samsung Tra ffic Safet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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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 (1990~2007)

- ’07년 28,416건, ’90년 7,303건 대비 3.9배 증가

→’96년, ’03년 등 대대 적 특별사 면 직후 연도에 음주사고 건수 급증

http ://sts.samsungfire.com Samsung Tra ffic Safety Research Institute

자료: 경찰청, 各년도 교통사고 통계

특
별
사
면(’

95.

8)

월
드
컵
특
별
사
면(

02.

7)

2. 국내 현황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현황 (2003~2007)

- 음주운전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사망 자 비중 4.5%↑(15 .4%→16.1%)

자료: 경찰청, 各년도 교통사고 통계

335,90 651, 370 (15 .3)6 ,1669 91 (16.1 )211,6 6228,41 6 (13.4)2007

340,22 954, 255 (15 .9)6 ,3279 20 (14.5 )213,7 4529,99 0 (14.0)2006

342,23 348, 153 (14 .1)6 ,3769 10 (14.3 )214,1 7126,46 0 (12.4)2005

346,98 744, 522 (12 .8)6 ,5638 75 (13.3 )220,7 5525,15 0 (11.4)2004

376,50 355, 230 (14 .7)7 ,2121, 113 (15 .4)240,8 3231,22 7 (13.0)2003

전체
부상자

음주운전
부상자(%)

전체
사망자

음주운전
사망자 (%)

전체
사고

음주운전
사고 (%)

부 상 자사 망 자발 생 건 수

구분

http ://sts.samsungfire.com Samsung Tra ffic Safety Research In 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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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년 음 주 정 도별 교 통사 고 현 황

- BA C 0.10 ~0.19 %, 전 체 교 통사 고 사 망 자의 9 .1 %, 부 상자 의 10 .2 %  차지

자 료 : 경 찰 청 (2 008) , 20 07년 도 교 통 사 고 통 계

0 .121 50.21 40.11290.3 0%-0.34%

0 .0680.150.0370 .35% 이 상

1 .85,9 842.71 681.63,3380.2 0%-0.24%

0 .41,2 560.95 50.37170.2 5%-0.29%

0 .31,0 500.150.3580측 정 불 응

4 .916,46 24.93 014.28,9880.1 5%-0.19%

5 .317,66 04.22 614.69,8080.1 0%-0.14%

2 .68,6 753.01 822.34,8190.0 5%-0.09%

0 .265 62.51 540.23880 .05% 미 만

(%)명(%)명전 체 중 비 중 (%)건 수

부 상 자사 망 자발 생 건 수
구 분

2. 국 내 현 황

• ’07년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비교 (음주사고 vs 전체사고)

- 21-30세 음주운전 사망자 비중(28.3%), 전체 비중(12.0%) 대비 2.4배

- 21-50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자 비중 > 전체 사망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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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음주운전 사고의 요일별 발생건수

- 토요일 음주운전 사고 발생건수 5,005건으로 최다

- 토요일 > 일요일> 금요일 등의 순으로 음주운전 사고 발생

3 1 4 1

3 7 3 1
3 8 3 4 3 9 9 7

4 1 0 4

5 0 0 5

4 6 0 4

0

1 0 0 0

2 0 0 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건 수

음 주 운 전 사 고  발 생 건 수

2. 국내 현황

• ’07년 음주운전 사고의 시간대별 발생건수

- 22~24시 음주운전 사고건수 5,425건으로 최다

- 22~24시 > 0~2시 > 20~22시 > 2~4시 등의 순으로 음주사고 발생

2 65 7

3 70 9

4 89 3

3 3 98

2 4 87

17 2 7

89 6
4 8 3

5 2 6

8 4 7

1 36 8

5 42 5

0

1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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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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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미국 교통사고 사망 현황 (’00-’04)

- ’04년 알 코올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16,919명 , ’00년 대비 -2.6% 감소

→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알코올 사망자 비중 지속적 40% 내외

자료: N IAA A(2 006), Tren d in Alcohol -related Fatal Traffic Crashes , Uni ted S tates, ‘82 -’04  

+ 2.1

42,836

42,884

43,005

42,196

41,945

교통 사망자 (명)

- 2.6+ 2.4중감
(’04 vs ’00)

16,919 (39.5)38,4442004년

17,105 (39.9)38,4772003년

17,524 (40.7)38,4912002년

17,400 (41.2)37,8622001년

17,380 (41.4)37,5262000년

알코올 관련
교통 사망자 (명, %)

교통 사고(건)구분

2. 국외 현황 _ 미국을 중심으로

http ://sts.samsungfire.com Samsung Tra ffic Safety Research In stitute

자료: NIAAA(2006), Trend in Alcohol-related Fatal Traffic Crashes, United States, ‘82- ’04 

• ’04년 음주 정도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미국 단속기준: 0.08 또는 0.10)

- BAC 0.10~0.19%, 전체 음주 운전자의 45.3% 차지

- 0.01~0.14% 구간 21세 이하 최다, 0.20% 이상 구간 35-44세 최다

5.16.57.34.73.41.90.30% 이상

100.0

10.8

17.7

22.1

19.7

6.5

7.9

8.7

45세 이상 총 연령35-44세25-34세21-24세21세 이하구 분

17.920.119.217.313.80.20%-0.24%

100 .0100.0100.0100.0100.0전 체

23.423.025.224.721.40.15%-0.19%

9.311.59.08.15.20.25-0.29%

21 .919.421.524.126.90.10%-0.14%

6.96.26.36.89.50.08%-0.09%

7.65.77.17.910.60.05%-0.07%

7.96.87.17.710.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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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IAAA(2006), Trend in Alcohol-related Fatal Traffic Crashes, Uni ted States, ‘82-’04  

• ’04년 연령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n=16,919)

- 25-44세 6,839명으로 전체의 31.5% 차지, 최다 발생 연령 구간

→ 16-44세의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과반수 이상(52.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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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수단
- 한국과 독일의 도로교통법령의 비교 -

김남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Ⅰ. 독일 도로교통법령상의 위반행위 및
   제재수단

독일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로는 형법
전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1) 도로교통규정,2) 범칙금목록규정,3) 질서위
반에 관한 법4) 등이 있다.

1. 독일 도로교통법
독일 도로교통법은 총 7장 6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교통규정, 책임, 벌금 및 범칙금규정, 교통중앙등록부, 차량등록, 운전
면허증등록, 공동규정 및 경과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법규위반행위 및 제재수단은 제3조의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제3장의 벌
금 및 범칙금규정(제21조-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1) 운전면허의 취소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독일 도로교통법 제3조는 “운전면허관청

은 차량의 운전이 부적합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운
1) Straßenverkehrsgesetz(StVG)
2) Straßenverkehrs-Ordnung(StVO)
3)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

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Bußgeldkatalog- 
Verordnung - BKatV)

4)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OWiG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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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독일 운전면
허증규정5) 제46조에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차량운전에 부적합하
다고 증명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관청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는 특히 별표 4, 5, 6상의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중대한 경
우 또는 도로교통법령이나 형법전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및 이를 
통하여 차량운전의 적성이 배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도로교통법령은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운전
의 적격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
을 뿐, 별도로, 예컨대 제한적인 열거방식에 따라 취소사유를 규정하
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에 대
한 적격성이 없다고 증명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
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2) 벌금 및 범칙금
벌금 및 범칙금에 관하여는 독일 도로교통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

는데,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제21조), 번호판 오용(Kennzeichenmiss-

brauch: 제22조), 번호판의 불법적인 생산, 판매 또는 교부(제22a조), 거
리측정기 및 속도제한기의 오용(제22b조), 미승인된 차량부품의 판매
(제23조), 교통질서위반(Verkehrsordnungswidrigkeit: 제24조), 0.05 퍼센
트-한계(0,5 Promille6)-Grenze: 제24a조)7), 번호판의 생산, 판매 및 교부
에 대한 증거불충분(제24b조), 운행금지(Fahrverbot: 제25조), 차량소지자
의 비용부담의무(제25a조), 범칙금목록(Bußgeldkatalog: 제26a조) 등이 규
정되어 있다.

5)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Fahrerlaubnis-Verordnung: 
FeV), geltung ab 01. 01. 1999, zuletzt geändert durch Art. 5 V v. 22. 12. 2005 I 3716.

6) Promille는 천분율로서 천분의 1을 의미한다.
7) 음주 및 약물운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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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무면허운전, 번호판 오용, 번호판의 불법적인 생산, 판매 
또는 교부, 거리측정기 및 속도제한기의 오용에 대해서는 자유형 및 
벌금형의 형벌이 과해지고, 그 밖에는 미승인된 차량부품의 판매에 
대하여 5000 유로 이하의 범칙금, 음주 및 약물운전에 대하여 1500 

유로 이하의 범칙금, 번호판의 생산, 판매 및 교부에 대한 증거불충분
에 대하여 2500 유로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밖에 실제로 대다수의 교통법규위반행위가 속하게 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질서위반행위에 대
하여 독일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6e조 제1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법규명령 또는 이러한 법규명령에 근
거하여 발하여진 명령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
하고 있어 구체적인 질서위반행위는 법규명령을 통해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26a조는 연방정부가 제24조의 질서
위반에 대한 계고의 교부(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4조 및 
제24a조의 질서위반에 대한 범칙금에 관한 비율, 제25조의 운행금지명
령에 관하여 법규명령으로서 범칙금목록(Bußgeldkatalog)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칙금의 부과되는 행위 및 액수 등은 
이 범칙금목록에서 규정되고 있다. 한편 동법 제25조는  제24조의 질
서위반으로서 차량운행자의 의무를 난폭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침해하
는 자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이나 법원은 범칙
금을 결정하면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운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독일 도로교통법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이
나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밖에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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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도로교통규정(Straßenverkehrs-Ordnung: StVO)

도로교통규정은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통, 건축 및 
주택을 담당하는 연방행정부가 제정한 법규명령이다. 이 법규명령의 
제49조에는 도로교통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질서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 범칙금목록규정(Bußgeldkatalog-Verordnung)

범칙금목록규정은 독일 도로교통법 제26a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
통, 건축 및 주택을 담당하는 연방행정부가 제정한 법규명령이다. 이 
법규명령은 형식적으로는 5개 조문에 5개의 별표에 불과하지만 그 내
용은 매우 방대하며,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관
련하여 사실상 가장 의미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는 범칙금의 목록, 계고, 범칙금의 비율, 운행금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그밖에 별표 등에서 범칙금목록, 제한속도초과, 안전거리 미준
수, 중량초과, 위험 내지 물적 손해의 추가시에 비율의 상향 등에 관
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4.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독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질서위반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는 일반법으로서 행정벌
에 관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는 고의, 과실, 착오, 미수 등과 같은 형법의 일반적인 규정들과 범칙
금절차와 범칙금결정 및 이에 대한 재판절차와 강제집행 등이 규정되
어 있다. 그밖에도 각종 질서위반과 이에 대한 범칙금의 액수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특히 각종 질서위반행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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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국가명령의 위반, 공공질서의 위반, 국가적 상징에 대한 오용, 경
영 또는 기업에서의 감독의무위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령상의 위반행위 및 

제재수단

우리나라에서의 교통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규정되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제93조에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1항에서는 19개의 구체적인 취소 또는 정지사
유가 열거되고 있다.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
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28에서 규
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제13장(제148조-제161조)에서는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벌칙으로서는 징역, 벌금, 구류, 

과료 등이 과하여 지며, 그밖에,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밖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제
14장(제162조-제166조)에서는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로서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제162조 제1항은 “이 장
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시행령은 별표에서 
범칙행위와 과태료에 관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
다. 즉 별표 7에서는 동법시행령 제93조와 관련하여 운전자의 70개 
항목에 걸친 범칙행위 및 10만원까지의 범칙금액표를 규정하고 있고, 

별표 8에서는 보행자의 10개 항목의 범칙행위 및 3만원까지의 범칙금
액표를 규정하고 있다. 별표 6에서는 동법시행령 제88조제6항·제89조
제6항 및 제90조제2항과 관련하여 10개 항목에 걸쳐서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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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태료금액표를 규정하고 있다.

Ⅲ. 교통법규위반행위 및 제재수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운전면허취소
독일 도로교통법령은 일정한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중대

한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령이나 형법전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및 
이를 통하여 차량운전의 적성이 배제되는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
도록 하여,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운전의 적격성’이 존재하는지 여
부가 면허취소의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별
도의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
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취소와 정지사유가 동시에 규
정되어 있고, 그 대상이 되는 행위도 동조 제1항에서 19개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가운데 10개 항목이 취소사유에 해당
된다.

독일의 경우 면허취소의 사유는 차량운전이 부적합하거나 자격이 없
는 경우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에 부적합한 신체적인 결함 또
는 관련법규의 반복적인 위반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 차량운
전에 부적합한 여러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규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우
리나라의 경우 면허취소가 침익적 처분이라는 관점에서 그 사유가 명
백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나아가 이를 제한적으로 열거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권리침해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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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규정된 취소사유 이 외의 중대한 운전결격사
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일
례로 과거에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행위가 면허정지의 대상이었다가, 

그 후 법개정을 통하여 취소사유로 규정되었고, 그것도 구법에서는 
제7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다가, 전면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제
9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는 등 제한적 열거규정의 경우는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법개정을 통하여 정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나아가 점차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첨
단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상 운전면허의 취소사
유를 열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에서 보면, 이를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기준에 대해
서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과적
이고도 탄력적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사유가 제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포함 8개 사유이다.

한편 독일의 경우 면허정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이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운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도로교통법 제25

조8)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의 난폭하거나 지속적인 질서위반에 대하
8) § 25 운행금지(Fahrverbot)

(1) 제24조의 질서위반으로서 차량운행자의 의무를 난폭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침해
하는 자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행정관청이나 법원은 범칙금을 결
정하면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제24a조의 
질서위반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통상 운행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운행금지는 범칙금결정의 효력과 더불어 유효하다. 그 기간 동안 독일 관청에
서 발급된 국내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관청에서 보관한다. 이는, 면허증의 소유자
가 국내에 통상적인 거주지가 있는 한, 면허증이 유럽연합회원국 또는 다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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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범칙금결정과 동시에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차량운행금지를 명
할 할 수 있고, 운행금지기간 동안에는 독일 관청에서 발급된 국내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행정청에 보관되어야 한다.

운행금지사유는 독일 범칙금목록규정의 별표에서 매우 상세하게 규
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면, 먼저 1개월 운행금지사
유는 추월시 위험초래 및 물적 손해발생, 가시거리 50m 이하에서의 
위험초래 및 물적 손해발생, 관통차선에서의 후진 및 반대방향 운전, 

우회전신호에 따른 우회전을 위반하여 위험초래 및 물적 손해발생, 

위험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재한 차량을 위하여 폐쇄된 도로를 
주행하여 이미 한 차례 결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취하게 하는 물
질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승용차가 도심구역에서 제한속도 31-50Km

를 초과한 경우 등이 있고, 2개월 운행금지사유로는 승용차가 도심구
역에서 제한속도 51-60Km를 초과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3개월 금지
되는 경우로는 음주운전으로 한번 이상 결정을 받은 경우, 취하게 하
는 물질을 복용하고 운전하여 한번 이상 결정을 받은 경우, 승용차가 
도심구역에서 제한속도 61Km를 초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양 법제를 비교해 보면, 먼저 독일의 경우 면허의 취소와 차량의 운
행금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정지와 
취소를 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법을 인식하는 데
에는 양자가 구분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면허
가 정지되는 사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는 독일의 경우가 
훨씬 구체적이면서도 또한 기초적인 교통질서에 대한 사유에 보다 중
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면허가 정지되는 기간도 실제
에 있어 1년간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본다면, 이를 
독일에서처럼 최고 3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럽경제공동체의 협의국의 관청에서 발급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면허증을 자발적
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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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중대한 위반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사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행정형벌
아래 표 1에서는 독일 및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유형과 이에 대한 형벌을 대비한 것이다.

<표 1: 한․독 도로교통법상의 행정형벌 비교표>

행위유형 독일 한국
무면허운전 등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에 의한 무면허운전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할의 벌금형

불법의사로 번호판오용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번호판의 불법적인 생산, 
판매, 교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거리측정기 및 속도제한기
의 오용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
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
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건조
물 및 재물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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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 독일 한국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
해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
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
생시킨 경우

〃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또
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경우 〃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
물을 설치한 경우

〃

위법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의 운전을 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미신고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요구에 불응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좌석안전띠나 인명보호장
구의 미착용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
항을 위반한 경우 〃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
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4
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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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유형 독일 한국
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3항, 제18조 내지 제21
조, 제24조, 제25조 내지 제
28조, 제32조, 제33조, 제
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4항·제5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
2항, 제62조, 제73조제2항(제
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또
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2항․제4항 또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
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의 운전자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
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
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
을 위반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을 위반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5조, 제8조, 
제10조제2항․제3항․제4
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제
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
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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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을 보면, 독일의 경우 비교적 형벌로 처벌되는 행위유형이 
포괄적이고 유형의 분류가 간단한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의 
유형이 매우 상세하고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형
벌은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형명이 있는 벌이 부과된다
는 의미에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의 유형구분에 있어 다소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독일의 경우 중
대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만 형벌로서 제재하고 대부분의 법규위반행위
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범칙금
으로의 처벌로써 충분히 행정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독일 도로교통법령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서 운행정지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마찬가지로 형벌이 부과
되는 행위는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국한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범칙금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형벌이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경우는 몇 가
지의 경우로 제한하더라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고, 오히려 
빈번히 발생하는 기초적인 교통질서의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여
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행위유형 독일 한국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
한 행렬등의 보행자 또는 
지휘자

〃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
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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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독일의 경우 자유형의 특정 형벌을 지정하지 아니하
고, 개괄적으로 자유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절차를 통
하여 다양하게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형
벌이 과하여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있다. 형벌의 상한과 
관련하여서도 독일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자유형이 상한인데 비하
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행정범은 법정범이고, 실제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
여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며, 또 도로교통법위
반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범행에 대하여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 도로교통법상 행정형벌의 형량을 하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4. 범칙금
독일의 경우 범칙금목록규정에서 각종 범칙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제1조 제1항에 대한 별첨(Anlage(zu § 1 Abs. 1) 

Bußgeldkatalog(BKat))에서는 기본적으로 242가지의 유형의 범칙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각 유형그룹별로 범칙행위가 다시 상세하게 세분화되
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별표 8에
서 모두 70가지의 범칙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독일의 
범칙행위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아래 표 2와 
표 3에서는 이 가운데 속도위반의 경우와 주차위반의 경우만 추려서 
설명을 한 것이다. 아울러 독일의 범칙금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금액이 부과되고, 나아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동반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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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속도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위 표 2에서는 독일 범칙금목록규정상의 범칙행위로서의 속도위반
의 유형이 다양하고 세심하게 세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
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과속도에 대해서만 단속할 뿐, 그 이외의 
속도위반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세분화된 범칙유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독일 범칙금목록규정상의 ‘허용된 최고속도를 초
과한 경우’ 규정속도 초과에 대한 범칙금 및 운행금지는 차량의 종류 
및 도시내부지역인가 외부지역인가9)에 따라 구분되어 부과되거나 명
하여진다. 아울러 초과된 속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 초과 까지는 
매 5Km단위로 세분되고, 30Km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는 매 10Km

단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차등된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예컨
대 독일의 경우 일반승용차가 도심지역에서 속도를 초과한 경우를 보

9) 시외곽지역에서의 규정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이 도심지역에서의 경우보다 약간 
낮게 되어 있다.

독일(범칙금목록규정) 한국(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2: 운전자의 경우)

표시되어 있는 위험지역,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교차로, 합
류도로, 철길횡단, 악천후의 경우
에 적정한 속도로 주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50유로

위와는 다른 경우이지만 물적 손
해를 야기한 경우 35유로
가시거리 50미터 이하인 상태에
서 규정된 최고속도 초과한 경우 50유로
서행, 제동, 측면확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어린이, 도움이 필요한 
자, 노인 등을 위험하게 한 운전자 

60유로

허용된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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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초과된 속도에 따른 범칙금>

독일의 경우 속도위반이 10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
라의 경우는 3단계로만 구분되어 있고, 그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액
수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규정속도를 70Km 이상 위
반하는 위험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범칙금이 6만원이지만, 독일은 
약 60만원에 이른다.  

아래 표 4는 주차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유형과 액수를 비교한 것이
다. 독일의 경우 속도위반의 경우보다 주차위반의 행위유형이 더 자
세히 구분되고 있다.

<표 4: 주차위반에 따른 범칙금>

10) 범칙금목록규정(Bußgeldkatalog-Verordnung – BKatV) 별표(Anhang, Tabelle 1) 참조.

독일(범칙금목록규정)10) 한국(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2: 운전자의 경우)

초과된 속도(Km) 범칙금(유로) 운행금지 초과된 속도 범칙금(원)
10 까지 15 속도위반

(40㎞/h 초과)
승합자동차등   10만원승용자동차등    9만원이륜자동차등    6만원11 - 15 25

16 - 20 35
21 - 25 50 속도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등    7만원승용자동차등    6만원이륜자동차등    4만원자전거등        3만원
26 - 30 60
31 - 40 100 1개월
41 - 50 125 1개월
51 - 60 175 2개월 속도위반

(20㎞/h이하)

승합자동차등    3만원승용자동차등    3만원이륜자동차등    2만원자전거등        1만원
61 - 70 300 3개월
70 이상 425 3개월

독일(범칙금목록규정) 한국(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2: 운전자의 경우)

단순 주차위반 
이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었을 때 

10유로
15유로

정차․주차금지위반 4만원
우측 끝차선 주차위반(끝에서 두 번째 
차선 주차)
이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었을 때 

15유로
20유로

주차금지위반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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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4를 보면, 위 행정형벌의 경우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차위반의 행위유형이 매우 단순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
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태에서의 주차위반인지, 타인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지, 일정 시간 이상 주차위반상태에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범
칙행위의 유형이 상세하게 구분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범
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결국 독일의 경우 질서위반의 구체적인 
경우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양하게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예컨대 
같은 주차위반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주차위반 보다 타인에게 방해가 

독일(범칙금목록규정) 한국(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2: 운전자의 경우)

좁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길, 
급커브길에 주차 
이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1시간 이상
이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구조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15유로
25유로
25유로
35유로
40유로

정차․주차방법위반 4만원

정차금지구역 또는 인도 및 자전거도
로에 불법주차
이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1시간 이상
이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15유로
25유로
25유로
35유로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4만원

소방차진입로 앞에 불법주차
이를 통하여 구조차의 진입에 방해가 
될 때

35유로
50유로

도로교통규정 제12조 제3항상의 주차위반
이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3시간 이상
이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10유로
15유로
20유로
30유로

장애인주차장소에 불법주차 35유로
연결차를 2주 이상 본 차량 없이 주차
본 차량 없는 연결차의 우측 끝차선 
주차위반(끝에서 두 번째 차선 주차)
이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15분 이상 주차
이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20유로
20유로
25유로
30유로
35유로

궤도차량의 운행공간에 정차
이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20유로
30유로

궤도차량의 운행공간에 주차
이 때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25유로
35유로

우선주차권 무시 10유로
주차공간을 낭비하는 주정차 1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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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구조차에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더욱 무거운 제재를 가
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차위반의 유형은 모두 
4가지로 분류되고 있고, 그나마 부과되는 범칙금의 액수가 모두 같기 
때문에, 사실상 각 유형별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범칙금과 행정형
벌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독일의 경우 도로교통법령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
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행정형벌 위주로 처벌규정이 이
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칙금이 행정형벌에 대한 간이절차이고, 

정식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형법
상의 형벌이 가해짐으로 인한 전과자의 양산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법
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한 행정형벌 대신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범칙금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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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최철호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의 예방효과의 여부

(1)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연구결과가 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제정하여 강한 처벌을 실시하였으나 시
행 초기에는 효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원
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일
명 스칸디나비아의 신화라고 명명한다고 한다.

(2) 우리나라의 처벌기준 강화와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와의 관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에는 6

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환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든 것을 이후 계속 처벌기준을 상향하여 1999년에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
고수는 1988년 6,507건에서 2004년 23,150건으로 네 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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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문제는 결국 규제의 순응도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
다. 무조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피규제자가 규제의 내용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규제자로 하여금 규제의 내용에 따
르게 하는 적정한 규제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즉 너무 약한 규제의 설정은 단속효과가 없을 것이고 너무 강한 
규제의 설정 또한 규제의 실패를 가져온다고 보면 규제의 순응도
가 최적이 되는 적정한 기준을 어떻게 입법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이는 바로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의 입법평가와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2.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1) 시동잠금장치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미리 차에 부착된 시동잠금장치를 입으로 불어야 하고 만약 
기준치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주에 대해서
는 연방보조금을 많이 교부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주에 대해
서는 연방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2) 차량압류
1992년 당시 미국의 32개 주에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동
차를 압수 내지는 몰수하거나 자동잠금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제
화하고 있다. 

이 제도가 음주운전이라는 법규위반행위에 비해서 과도하게 재산권
을 침해한다는 비례원칙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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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모든 음주운전자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습음주운전자나 운전면
허 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한정해서 적용하면 비례원칙
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3) 상습운전자 차량의 번호판에 음주운전표시제도
경찰이나 다른 운전자들이 상습운전자를 쉽게 식별하고 주의를 기

울일 수 있도록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에 음주운전표시를 하
는 제도이다. 미국의 매사추세스주에서는 10년 간 2차례 이상 음주운
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에 “OUT-2"라는 문구를 새기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또한 음주운전 경력자의 번호판에 음주운전(Drun-

ken Driving)을 뜻하는 ”D"자를 새겨 넣도록 하는 입법안을 추진 중인 
주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제도
적 보완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겠다.

(4) 음주치료프로그램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만성 음주운전자의 

치료와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다.

교도소에서 최소한 30일을 복역한 범법자들 중 프로그램에 적합한 
자들은 음주치료프로그램 장소로 이동되어 그곳에서 28일을 거주한
다. 해당자들은 28일 동안 주거지에서 감호를 받고 6개월 간 교육과 
개인 및 단체 치유수업을 받으며 1년 간 보호관찰 감독을 받는다.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30일 이상 교도소 복역을 한 음주운전 전과 
3범 이상의 범법자들의 음주운전 재범률이 비교대상이 되는 일반 그
룹에 비해 16%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 프로그램이 음주운전단속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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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운전 회피 프로그램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콜관련기소방지(PARC:Preventing 

Alcohol-Related Convictions) 프로그램으로서 음주운전 초범자를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음주운전 재범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음주운전 행정처분 이의신청의 인용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의 이의
신청에서 처분원인별로 봤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 및 취소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벌점이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정지 
및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률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은 음주
운전단속에 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에
서 다른 원인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에서의 인용률이 높게 나온
다면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연도 계
정지처분 취소처분

소계 음주 벌점 기타 소계 음주 벌점 기타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2004 18,124 5,005 4,972 1,354 14 0 19 0 13,119 12,226 2,912 192 1 701 0

2005 13,518 3,260 3,239 698 16 0 5 0 10,258 8,774 1,621 1,067 152 417 3

2006 7,064 100 77 0 1 0 22 0 6,964 6,102 888 718 112 144 8

2007 6,356 53 38 1 3 0 12 0 6,303 5,378 610 769 109 15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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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의견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음주로 인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서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한 
혈중알콜농도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 

□ 가중처벌에 관해 보다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 음주측정에 불응하
는 경우, 경과시간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과
시간이나 불응태도 등에 따른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 이에 관한 
것도 역시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함. 

□ 보다 효율적인 단속기준과 단속방법을 위해 일반 운전자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에 음주시간, 음주요일, 음주를 주로 하는 날, 음
주자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단속방법 등에 대한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에서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사건사고보고서, 경찰의 교통
계에 있는 사건들에 관해 사례연구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연구방법에서 수범자 공동토론이 갖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음주운전사고로 수감된 재소자들의 교도소 신분장에 나타난 재
범기록에 관해 조사하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계형 운전자와 
상습범의 비율, 수감자 중에서 누범이 얼마나 되고, 이종전과가 
있는지, 동종전과가 얼마나 되는지, 동종전과인 경우, 형에 얼마
나 반영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
인 양형기준이나 면허 취소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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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적 기대나 정책적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주제라고 생각됨. 다음
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그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입법평가연구로서의 차별성 확보 필요
비교법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비중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 있음.

일반적인 연구보고서의 경우와 다른 입법평가연구보고서로서의 차
별성 확보 기대함.

• 설문조사의 효율성 확보
효율적인 설문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 범위, 내용 등의 명확한 확

정이 필요할 것임. 

조사방법론에 대한 이해, 조사결과 해석 노하우 등을 확보하여 설문
조사의 가치가 제고되기를 기대함.

• 선행 연구 활용 
음주운전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혈중알콜농도 기준 선정, 단속 

및 처벌의 효용 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불필
요한 중복 연구를 피할 수 있을 것임.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이준서)

161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입법평가 보고서와 일반 연구보고서와의 차별성을 어디에 둘 것
인지가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함

   - 문제의 제기, 현황, 비교법적 연구, 개선방안이라는 일반적인 
순서를 따를 것인지,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문제점에 대한 명
확한 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향후 효과의 예측을 담을 것
인지

   - 후자를 선택하였다면,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
한 입법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취지, 목적 등이 보다 세밀하
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대상이나 범위가 다소 좁아지더라도 평가의 취지와 목적을 분
명히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집중해야 할 것임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에 어떠한 평가기법
을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평가의 목적․대상․범위 
등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입법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들을 평가할 것인가, 

그 기법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목적과 방법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함. 이 평가가 단

속․처벌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음주운전을 보다 확고하게 예
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지, 단속․처벌기준의 합리화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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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과 내용도 달라져야 함 

   - 예컨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의 방식을 취한다고 우선적
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평가의 목적이 음주운전단속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처분기준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하
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설문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임 

□ 비교법적 연구는 개선방안에 관한 힌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것이 강조될 경우 현행법제와 관련된 입법평가의 본질을 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

   - 오히려 법제에 대한 비교가 아닌 사례와 통계를 통하여, 해당 
국가가 단속․처벌기준을 변경하여 어떠한 실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